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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 문
지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토종
합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다. 국토계획은 국토의 효율적 이
용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국
토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무질서한 개발과 국
토기반시설의 부족, 심각한 환경오염, 삶의 질 낙후 등이 일상적으로 보
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국토환경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토지의 과학적 관
리체제 미흡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밀도국가이다. 그만큼 국토의 합리
적 계획적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토의 86%가 계획
적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토지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지 않
고 15개 부처가 제각기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2028년 5,278
만 명을 최고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며, 그 동안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치 급
속히 이루어졌던 도시화는 2010년경 90%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또한 경
제의 안정성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토지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토지에
대한 전통적인 소유의식도 점차 감소하고 이용 우선 의식이 정착될 것이
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 환경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종래의 개발 위주 가치관을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과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환경보전 우선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토지부문은 이와 같은 여건변동을 수용하여 토
6지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세우는데 역점을 두었다. 종래의 토지라는 소극
적 개념을 벗어나 국토의 합리적 계획적 관리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질서를 수용하여 과학적인 시장관리와 토지
부의 합리적인 재분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선 국토를 질서 있게 관리하기 위해 이 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 을
실천하기 위한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과 토지이용제도 정비, 향후 토지소요
전망과 안정적 확보방안,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체제도의 확립방안을 제시하였
다. 아울러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권의 분리 및
세제 등의 개선, 그리고 토지기본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토지시장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토지등록제도, 지가공시제도, 시장정보관리체계, 공적 토지비축
및 부동산금융 등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토지부문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앞으로 나가야 할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이다. 계획 내용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은 앞으로 더 깊
이 있게 연구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도 많다. 국토는 영원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
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의 많은 교수, 전문가, 환경시민단체들이 도
와주셨다. 그리고 토지연구실을 비롯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진들도 토지부문의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하였다. 아무쪼록 계획
내용이 후손 대대로 물려줄 국토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연구에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박헌주 선임연구위원,
채미옥 연구위원, 이수욱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1999. 12. 31
국 토 연 구 원
원장 이 정 식
7초 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 토지부문은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구축,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 기반 조성,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지가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토지시장관리의 과학화 등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국토의 질서 있는 이용과 관리를 위해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즉
계획후 개발체제 확립을 제시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
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이용관리체제를 통합하고, 모든 토지를 대상으
로 적성평가를 실시하며, 도시기본계획, 장기종합개발계획, 농어촌정주권
개발계획, 오지개발계획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체제도 통
합 정비하여 지자체별로 통합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160여 지역지구
제도 토지적성에 맞게 정비할 것이다. 국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지구 고유번호제(Coding System)을 도입하고, 국토관리주체의 기능
을 강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해 나
갈 것이다.
둘째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공급기반 조성이다. 2020년까지 추
가로 필요한 도시용지 3,710㎢를 확보할 것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지가
1,320㎢, 상업용지 270㎢, 공업용지 180㎢, 공공용지 1,940㎢이다. 농지는
쌀자급도 90% 유지에 필요한 17,000㎢를 확보할 것이다. 도시용지로 공
급가능한 면적은 19,100㎢∼19,700㎢로서 수급량은 충분하다. 따라서
8도시 주변의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생태계, 환경, 용수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며, 우량농지는 필요용지로 인식하여
철저히 보전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하
기 위해 토지의 이용실태와 물리적, 사회적, 인문적 속성을 조사하여
전국토를 적정용도에 맞게 이용하거나 보전할 것이다.
셋째로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이다. 공동체이익
우선의 토지이용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 토지소
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공유화(共有化)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다. 세제의 개발이익 환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
폐합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토지와 건물분 보유과세를 통합하여 실거래
가격에 따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대폭 줄이고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할 것이다. 토지보상제도는 토지매수
예산을 선배정하며, 보상가격기준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일원화하고,
용지취득 및 보상 전문기관을 설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시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실명제와 금
융실명제를 연계시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적제도와 등기
제도를 일원화할 것이다. 공시지가를 감정가격에서 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하며, 수익성 등에 바탕을 둔 지가평가체계를 개발할 것이다. 분산되
어 있는 부동산 관련 전산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도
모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정보의 수
집·분석 및 시장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공공의 토지보유를 확대하
는 한편으로, 토지자산 증권화와 부동산투자신탁(REITs)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투자시장을 육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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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향과 전망
1. 현황과 문제점
토지는 삶의 터전이자 생산요소의 하나이다. 삶을 영위하고 생산을 위
하여 이용하여야 할 땅이 모자라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활동
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의 압축성장과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토지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국토가 좁다는 이유
로 수요관리에 치중함으로써 공급이 불충분하여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부동산투기를 유발하였다. 비싼 땅값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땅
값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보다 비싸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
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토지문제는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1960년대부
터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개발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
하며, 이는 토지이용구조를 저밀도, 저수익 용도에서 고밀도, 고수익 용
도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지가상승과 함께 지가차익을 노리는 투
기적 수요를 유발하여 땅값을 더욱 올리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각종 토지이용규제도 토지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지이용을 쉽게 할 목적으로 1993년에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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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은 계획적 토지관리체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도시주변 농촌지
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조장하였다.
토지정책의 주요 수단인 토지관련 세제는 보유과세는 경과하고 취득과
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부(富)를 노리는 토지보유를 촉진하는 한편으로,
자본이득은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부 분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토지문제는 이상에서 간단히 살핀 바와 같이 크게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도시용지의 부족, 급속한 지가상승과 이로 인한 자본이득
의 편중, 토지의 과학적 관리 미흡과 비효율적 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토지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1960년대 이후 땅값의 반복적인 상승이 기본적으로 각종 토지이용규제
로 인한 도시용지의 공급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
라 국민경제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보전 위주의 국토이
용관리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1993년 8
월 국토이용계획의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국토이용계획상의 10개 용도지역을 5개로 줄이고, 개발목적의 용도지
역을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으로 확대하며,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조화
시키는 준농림지역을 도입하였다. 당시에 도시용지는 국토면적의 4.4 %에
지나지 않았고, 전국토의 15.6%인 도시지역도 각종 토지이용규제 때문에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개발가능면적이 2.2%에 지나지 않았다.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토
지를 쉽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토의 질서 있는 이용
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지역에 한해 도시
계획법에 따라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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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86%의 국토는 사실상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개
별법에서 정한 계획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가능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소규모 고층아파
트와 음식·숙박업소, 영세공장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결국 자연경관의 훼손과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부족을 초래하여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토지공급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인 토
지관리가 곤란한 상태에서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였고, 도시지역에
서 2㎞ 이내로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지정하는 준도시지역도
20층 높이에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1997년
9월에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건축 가능한 공동
주택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였지만, 이러한 조치는 임시방편적
인 관리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전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
한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여 국토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도시적 용지의 부족
토지는 생산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시화, 산업화, 인구증가에
걸 맞는 토지공급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하다. 그러나 토지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땅값이 비싸고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토지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중장기적으
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급촉진책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수
요관리에 치중하여 왔다. 이 때문에 토지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매우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우리 만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를 겪으면서 도시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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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렇지만 1975∼1995년 중 도시인구가 1.8
배 늘어난 데 비해 대지는 1.2배, 공공시설용지는 1.3배 증가에 그쳐 도
시용지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집과 공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각종 공
공시설 등 도시적 용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1997년말 현재 전체 국토면적
의 5.1%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국토면적에서 도시용지
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여건이 비슷한 일본 7%,
대만 6%, 영국 13% 등의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국토의 2.2%에서 모든 국민이 살고, 0.4%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당 인구밀도는 서울이 175인으로 런던 43인, 동
경 53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 도시용지 ㎢당 인구밀도는 8,370명에
달해 일본의 3,540명보다 무려 2.3배나 조밀하며, 인구밀도(1995년 기준
한국 451명, 일본 331명)를 감안하더라도 도시용지가 매우 과밀하다. 국
토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땅을 매우 조밀하게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
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바람
직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필요토지조차 확보하지 않고 이와 같이 조밀하
게 이용하는 토지이용정책이 토지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용지가 이와 같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의 토지는 매우 비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6년도 서울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자료
234,437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용적률과 법정 용적률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평균용적률은
각각 192%, 226%, 137%로서 법정용적률의 50%정도이다. 상업지역은 중
심상업지역 212%, 일반상업지역 275%, 근린상업지역 175%, 유통상업지
역 144 %로서 법정용적률의 1/ 4 수준이며 주거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신고전 도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토지이용과 입지, 그리고
땅값간의 상호관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의 공간구조는 지가곡선에 따라 도심이 고밀도로 이용
되고 밖으로 나갈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원뿔형구조가 아니라, 도시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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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거지가 도심보다 더 고밀도로 이용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
시용지 부족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을 적게 드는 공동주택과 같
은 고밀도 주택지를 외곽에 많이 조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 토지수요를 적절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을
알 수 있다.
3) 비싼 토지가격과 개발이익 환수의 미흡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토지수급 불균형은 땅값의 상승과 부동
산투기를 일으켜 왔다. 1962년 이후의 지가추세를 분석한 <표 1-1>을 보
면, 지가상승기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1960년대의 경우 무려 50%에 이
르고, 1970년대 이후에도 20%를 훨씬 넘는다.
이는 같은 기간의 GNP성장률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거시
경제요소의 변동율보다 더 높다. 이 때문에 1992년 이후의 지속적인 지
가안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 기준 지가총액은 GDP의 3.7배로서 미국
0.6배, 영국 1.1배, 일본 3.4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표 1- 1> 지가변동률 추이
구 분 제 1주기 제 2주기 제 3주기 제 4주기상승기 안정기 상승기 안정기 상승기 안정기 하락기
기 간 1964-1971 1972-1974 1975-1980 1981-1986 1987-1990 1991-1997 1998∼3/ 4
정 점 1969 - 1978 1983 1989 - -
연평균
상승률 50.0% - 27.4% 9.8% 22.3% 3.5% -13.4%
자료 : 이성욱외, 『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22쪽 및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각년도를 기준으로 재작성
땅값 상승은 개발이익을 노린 일부계층의 토지소유를 조장하여 토지소
유의 편중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외곽, 지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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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야에서 특히 심하다. 1988년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의 분석에 따르
면 전국 민유지의 65.2%를 토지소유계층 상위 5%에 해당하는 54만 명이
소유하였다. 법인의 경우도 50만평 이상의 대토지를 소유한 403개 법인
이 전체 법인소유토지의 67.4%를 소유하였으며, 5만평 이상의 토지를 소
유한 2,174개 법인은 이 비율이 88.0%에 이른다.
땅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토지소유자들은 막대한 자본이득을 가졌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는 1987년에 토지소유자 상위 5%의 1인당 자본이
득을 3,783만원으로 추계하였다. 도시지역의 개발전후 지가상승률은 주거
지역이 1.8배, 녹지지역이 1.7배이며, 농촌지역은 1.6배와 3.8배에 이른다.
이처럼 큰 액수의 불로소득이 토지소유자들에게 편중되어 소득 및 부의
분배구조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토지가격의 상승률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이전과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대표적인 보유과세인 종합
토지세는 세 부담이 매우 적다. 과표현실화율이 공시지가 대비 31.9%에
지나지 않으며 세율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 동안 보유과세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1990년 0.048%이던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이
1995년에는 0.06%로 다소 높아졌으나, 아직도 일본 0.2%, 미국 1.4%에
비해 크게 낮다. 부동산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종합토지세의 비율도 10%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주요 국가의 총세입대비 부동산 보유(거래)과세의
비율을 보면, 한국이 4.0(7.1)%인데 비해 대만 7.5(1.3)%, 일본 9.7(0.7)%,
독일 1.4(0.7)%, 프랑스 3.9(1.6)% 등으로 거래보다는 부동산의 보유에 대
해 중과세하고 있다.
양도과세는 비과세 및 감면조항이 많아 자본이득의 대부분이 사유화되
고 있다. 이는 기업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주거비 및 임대료를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확산시켰다. 또한 비싼 땅값은 주거지 고
밀도를 초래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저해
하며, 산업단지가 경쟁국보다 비싸 기업의 경쟁력 약화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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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지세제를 토지보유를 통한 자본이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
심의 토지거래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조세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의 건실한 경제활동을 최대한 유인하도
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토지의 과학적 관리 미흡과 비효율적 이용
우리 나라는 ㎢당 인구밀도가 459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조밀하다.
그나마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이어서 가용토지가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강하여 토지이용에 대
한 규제가 많고,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주로 시
행하여 왔다.
토지이용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
에서 지정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의해 설정된다. 이러한 법률들은
토지를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할 목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토지이용의 기본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이다. 이 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국토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은 이 법의 관련 용도지역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지구제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도별로 개별법을 마련
해야 한다. 실제로 약 70여개 법령이 160여 가지의 지역·지구·구역 등
을 중복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에 오랜 시간과 많은
행정비용이 필요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가 어렵다. 국토이용계
획상의 용도지역 가운데 개발가능한 면적이 42%가 넘는 데에도 불구하
고, 도시용지가 1990년의 4.3%에서 1995년 4.8%, 1997년에 5.1%로 늘어
난 데 그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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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국토이용
실태와 전국토에 대한 토지적성을 분석·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용도지
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분석 없이 그
때그때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해 왔다. 그러다보니 국토의 과학적,
합리적 이용이 곤란하여 국토환경의 훼손과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그리
고 더 나아가 전국토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관련부처가 제각기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시장정보가 수집·분석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동향에 부응
하는 토지행정 및 토지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비능률성과
토지시장의 합리적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2. 여건변화와 전망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와 토지시장 여건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쳐 크게 변화하였다. 토지공개념제도 및 부동산실명제 도입, 토
지이용규제 완화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이 기간에 시행되었다. 토지
시장도 1992년부터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안정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나라의 토지시장은 실질GNP성장률,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 및 실물부문의 건축허가 등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었다. 실질GNP성장률이 10%를 웃돈 해의 1∼2년 후에는 땅값이
어김없이 폭등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시장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요인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안정될 것
으로 예상된다.
안정성장사회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나 개발사업 등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부동산 수익률이 일반 투자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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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보다 크게 상승하기 어렵고, 과거와 같은 광역적인 토지투기도 발생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시장안정 추세는 자본·금융시
장과 부동산시장의 개방 및 시장통합으로 인해 토지가 건전한 투자대안
으로 부각될 것이다. 토지시장을 에워싼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토지정책
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토지시장과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
▲ 인구·경제의 안정적 성장 토지수요 및 땅값 안정
▲ 수요자 시장으로 시장구조 변화 이용 우선의 가치관 정착
▲ 자본·금융·부동산시장 통합 토지를 건전한 투자대상으로 인식
▲ 개발위주의 가치관 환경보전 우선의 가치관
1) 안정성장시대 진입으로 토지수요 및 땅값의 안정
우리 나라의 토지정책은 그 동안의 도시팽창과 인구증가, 경제의 압축
성장으로 발생한 토지의 초과수요가 땅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제구조는 과거의 고성장·저효율 체계에서 안정성장·고효율 체계로
변화될 전망이다. 토지수요와 직접 관련되는 실질GDP 등 거시경제가 고
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정보화 및 첨단산업의 발달 등으
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될수록 토지수요가 줄면서 땅값은 안정될 것이다.
토지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주요 변수는 인구의 증가이다. 우
리 나라의 인구수는 1980년대를 고비로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
였다. 인구학자들은 2028년 5,278만 명에 이를 때까지 인구가 증가한 이
후, 점차 감소하여 선진국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용
지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도시화도 2010년경 90% 수준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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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도시화율은 토지이용형태에 많
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증가 및 도시화의 안정으로 토지수요 역시 과거와 달리 절대적 수
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다만, 현재
부족한 도시용지 소요를 시급히 공급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기간 토지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지가불안정이 해소
되지 않을 전망이다.
2)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토지시장구조 전환
토지공개념의 확대실시 및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으로 투기적인 토지수
요가 감소하면서 1990년대 토지시장은 장기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다.
앞으로는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성숙으로 인해 토
지수요가 안정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따
라서 토지시장구조도 지금까지와 같은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특히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토
지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지거래정보망의 구축으로 토지시
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고 있어 시장관리는 훨
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정책도 이제는 수요관리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토지시장이
안정되도록 수급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토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이 투기의 대상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부동산실명제의 정착과 정보망 정
비 등으로 인해 토지의 소유·이용·거래가 투명해지면서 토지에 대한
전통적인 소유의식이 점차 감소하고 이용 우선의 의식이 정착될 것이다.
토지정책이 이와 같은 의식변화에 부응할 경우 고지가와 부동산투기를 근절
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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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시행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시장 개방 및 국제
교류 증가 등으로 토지시장의 국제화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지
적, 대증요법적(對症療法的)인 토지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가급적 빨리
벗어나 시장을 통해 총체적으로 토지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제도를 시장에 의한 수급조절
과 유도적인 제도로 전환하며,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적, 직접적인 시장관리정책은 광역적이며 간접적인 시장관리정책으로 전
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요관리 위주에서 필요한 토지를 미리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시장에서 토지수급의 조절이 가능토록 토지시장 관리정책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제도는 물론이고, 토지이용규제와 개
발제도, 토지시장 및 정보관리체계, 그리고 토지세제 등 토지관련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토지를 건전한 투자대상으로 인식
자본·금융 및 부동산시장의 개방과 부문별 시장통합으로 토지자산은
기초적 수요 및 투기의 대상에서 건전한 투자대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토지자산 증권화의 활
성화로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기반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이
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용지의 충분한 공급기반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가능
성 역시 그만큼 더 커진다 하겠다.
부동산의 증권화는 부동산이 투자대상으로 동산화(動産化)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에 대한 토지시장 개방은 부동산투자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토지의 동산화와 세계화는 기존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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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시킬 뿐 아니라, 토지정책에 대한 거시경제적 요인의 파급효과가 지
금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향후의 토지
정책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에서 개방적인 유
도정책으로 하루 빨리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4)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
1960년대 이후 개발시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 국토의 많은 부분이 경제
성장을 위해 희생되어 왔다.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진전
은 끊임없는 자연훼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1992년의 리우
선언은 범세계적으로 개발위주의 성장을 반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
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자연친화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 stainable Development)이 바로 그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관
심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도시인구의 증가로 도시주변지역의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면서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식량자원의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자연재해의 빈발에 따른 식량수급의 불안과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쌀을 제외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는 개발예비지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식량확보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막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국토를 대상으
로 먼저 토지적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의 특성에 맞게 개
발지와 보전지를 구분하여 개발대상지는 계획에 의해 관리하고 보전지는
철저히 보전하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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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삶의 질이 경제적 풍요와 함께 자연환경의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함을 의미한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토지이용제도를 구축하고, 보존
할 토지는 시장논리보다는 계획논리를 통해 보존해야 할 것이다. 개발가
치는 시장에서 충분히 실현되는 반면에, 보존자원의 가치는 공공재적 성
격으로 말미암아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므로 시장의 힘에 의존할
경우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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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전국토를 질서 있게 이용 관리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어 있
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합,『선계획 후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국토의 체계
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다만 현재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는 준농림지역
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체제가 구축되기 이전에 단기적으로 계획적인 이
용을 유도한다.
시장과 계획이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제
도와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통합 정비하여 체계화, 단
순화, 투명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유연하면서도 명확
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해 각기 다르게 수립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계획체계를 행정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하나의 계획으로 체계화한다. 또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복잡다기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는 토지이용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계획 권한의 적정 배분이 필요하다. 토
지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 권한은 해당 토지이용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갖는다. 중앙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보호하여야 할 토지 위주로 토지이용계획 권한을 행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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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 기반 조성
토지의 이용실태와 물리적, 사회적, 인문적 속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
여 전국토를 적성에 가장 적합하게 이용, 보전, 관리하며, 토지이용실태
와 적성조사 자료는 지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를 통해 국토를 절대보전용지와 개발가능용지로 구분하여 보전용지
를 우선 관리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용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 특
히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적 용지의 충분한 공급과 농지보전으로 환경친
화적 국토이용을 도모한다. 일본의 경우는 토지보전, 수자원보전, 생태계
보전, 경관보전 등 토지 특성별로 백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적성을 평가
하고 있다.
도시 주변의 산지·구릉지는 생태계, 환경, 용수문제 등을 최대한 고려
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산지의 등고선을 살리는 개발
기준과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개발기준을 제시한다.
농지를 도시용지의 공급원에서 도시용지와 수평적 상호 대등관계 개념
인 필요용지로 인식을 전환하여 농지의 환경보전기능을 제고하고, 전용
이 불가피한 도시지역 안팎의 전용대상농지는 단계적 전용계획을 수립하
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도시용지로 전용 가능성이 적은 준농
림지역내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투자를 확대하
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를 높여나간다.
3.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공동체이익 우선의 토지이용 규범을 형성하고,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공공소유화 하거
나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개발권 분리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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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투기 억제, 보상비용 절감 및 개발이익 환수, GB제도의 탄력적 운용,
질서 있는 개발, SOC 확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통일후 국
토관리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세제는 보유과세에 비해 중과되고 있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폐합
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시장동결 효과를 해소한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과
표를 현실화하고, 건물분 재산세와 통합하여 보유과세를 중과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에 의해 부과하며 비
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
토지보상제도는 보상수준과 보상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장기사업은
실시계획 수립시 일괄보상토록 토지매수예산을 선배정하고, 보상가격기
준시점도 사업인정고시일로 일원화한다. 보상액은 보상에 대한 협의 또
는 재결시까지 해당 시·군 및 주변 시·군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반영한
다. 또한 용지취득과 보상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여 원활한
공공사업 시행과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한다.
4. 지가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토지시장관리의 과학화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를 상호 연계시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토지의 위치·용도·면적 등을 공시하는 지적제도와 토지소유
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등록제도를
일원화하는 등 토지등록제도를 정비한다. 토지등록공부 정비는 토지행정
의 효율화, 과세의 정확·공평성 제고, 부동산권리 분쟁의 예방 등에 기
여할 것이다.
공시지가의 기준가격 개념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적정가격에서
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하며, 시장거래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해 시장가
격에 부합하는 지가평가체계를 개발하는 등 지가공시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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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정보 및 정책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으로 토지시장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토지시장평
가체계(LMA)를 구축하여 정책효과의 측정기반을 마련하고, 시장동향예
고지표 및 권역별 시장분석체계와 개발용량분석체계를 개발하여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한다. 토지정책을 토지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공공의 토지보유를 확대한다.
또한 토지자산 증권화(ABS 등)와 부동산투자신탁(REITs)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투자시장을 육성하고 사업수익성과 자산가치를 담보로 자
본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非訴求金融(non-resource financing)성
격의 자산금융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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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체계의 현황
1) 국토이용체계
국토에 관한 기본적, 종합적인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
토건설종합계획이고, 국토이용에 관한 최상위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다(<그림 3-1> 참조).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
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국토이용계획에 우선한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를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부는 개별법에 의해 토지를 이용, 관리
한다. 도시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
역은 농지법, 보전임지는 산림법,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공원
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법을 각각 적용한다(<표 3-1> 참조). 그밖에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이외
의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한다(<표 3-2> 참조).
이와 같이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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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지구·구역을 획정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조정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3- 1> 국토이용계획과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용도지역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 등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준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중 일정면적 이
상의 체육시설 입지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등의 집단
화구역 중 일정면적 이상의 구역
농림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준농림지역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정면적 이상의 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구역
중 일정면적 이상의 구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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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도 시 계 획 법 - 도시계획구역
농 지 법 - 농업진흥지역
상
위
계
획
기
능
농림지역
산 림 법 - 보전임지
낙 농 진 흥 법 - 낙농지대
초 지 법 - 초지조성지구
국토이용관리법 - 수산자원보전지구
국
토
건
설
종
합
계
획
국
토
이
용
계
획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생태보전지역
자 연 공 원 법 - 공원구역
- 공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 도 법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 사적등 보호구역
농 지 법 - 기타 농지
산 림 법 - 기타 임야
수도권정비
계획법 취 락 지 구 - 300세대 이상
관광단지 등
과
밀
억
제
권
역
성
장
관
리
권
역
자
연
보
전
권
역
운동휴양지구 체육시설지구
준도시
지역
청소년수련지구
직
접
규
제
기
능
매장및묘지법 -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 산업시설·폐기물
산업촉진지구 - 공장·물류시설등
농 지 법 - 진흥지역외 농지
준농림
지역
산 림 법 - 준보전임지
낙 농 진 흥 법 - 기타 농지
초 지 법 - 기타 임야
<그림 3- 1> 국토이용·관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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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관리의 내용
용도지역 내 용
도시지역 도시계획법 및 각 개별법 적용
준도시지역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은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은 특정대기
오염 및 폐수배출시설, 일부 위험물제조소 및 취급소 입지제한
산업촉진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적용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 개발계획 적용
농림지역 각 개별법 적용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특정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부지면적 3만㎡ 이상의 시설, 건축물 등의 입지와 개발 제한
기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등 제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각 개별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건축물, 시설 등의 신·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토지
의 형질변경, 야생동·식물(수산 동·식물 제외)의 포획 또는 채
집,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와 광물의 채굴 등을 금지
토지이용과 관련 그 밖의 개별법은 약 90여 가지가 있으며, 입법목적
별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및 공장설립, 특정지역개발, 공공시설
건설, 조세 및 토지공개념, 공공시설 및 특정시설 보호, 이용목적 보호,
환경보전, 재난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개별법은 토지이용을 규제 또는 유도할 목적으로 220여 가지에 이
르는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지구 중
용도규제, 입지규제, 시설관리, 환경보전, 기타 특수목적 등을 위해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구역은 160여 개이고, 개발사업 등을 목적
으로 지정하는 지역·지구·구역이 56개이다. 주요 개별법에서 정한 토
지이용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을 수립
하여 토지를 이용한다. 이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그 실행계획인 도시
(재정비)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계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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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장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
획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용도지역·지구·구역
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용도지역은 도시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개 지역으로
세분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계획으로서 지역별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 풍치·미관·고도·방화·보전·공항·아파트·방재·위락·
자연취락·시설보호·도시설계지구로 구분한다. 용도구역은 도시 일정지역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상세계획구역·광역계
획구역·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단, 특별시 녹지지역
은 제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원
칙적으로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토지행위만 허용되며, 그 이외의 목적
을 위한 시설설치 등 개발행위는 금지된다.
산림법은 산림자원의 조성을 도모하고 산림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보전임지는 다른 용도로 전
용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산림의 지목 변경 및 분할도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준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임업생산, 농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
업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제도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
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의 지정,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의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재보호구역의 지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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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계획체계
공간계획은 앞에서 논의한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관리 및 개발사
업의 시행을 통해 계획목표를 구현한다.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공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전국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
계획), 도건설종합계획(도계획), 도농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전국계획은 국가가 국
토 전역 또는 둘 이상의 도를 대상으로 수립하며, 특정지역계획은 국가
가 특정한 지역을, 도계획은 도가 관할지역 또는 두 개 시·군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시·군계획은 시·군이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광역적 차원의 계획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특정지역계획, 수도
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
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광역개발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제주도종합개
발계획, 도시계획법상의 광역계획 등이 있다. 특정지역계획은 전국계획과
도계획 사이의 광역계획으로서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며, 제주도 특
정지역개발계획 등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공간계획이
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상
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기본계획 등으
로 구성된다. 통합시와 광역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
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관리계획,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권개발계획 등 유사한 계획이 개별법에 의해 중복 수립된다.
농어촌은 면단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상의 정주생활권개발계획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계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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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특정지역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법)
광역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도종합개발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특별·광역시)기본계획
(도시계획법)
시군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법)
농어촌정주생활
권개발계획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사업지구계획
(국토이용관리법,
택촉법, 산입법
등 개별법)
도시(재정비)계획
(도시계획법)
재개발계획
(도시재개발법)
상세계획(도시계획법)
도시설계(건축법)
<그림 3- 2> 주요 공간계획체계
또한,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
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복합단지 및 대학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
법상의 택지개발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
획, 오지개발촉진법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계획과 도서개발
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특정사업계획을 제외한 계획은 대체로 10∼20년
의 장기적 공간 미래상과 정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략과 실현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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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주요 공간계획의 유형과 주요내용
계획명 근거법 수립권자 대상지역
계획
기간 주요내용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계획
(전국계획)
특정지역계
획, 도계획,
시·군계획
공통
국토건
설종합
계획법
건교부
장 관
전국 10년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 개발 및 보전
수해, 풍해, 기타 재해 방재
도시와 농촌의 배치, 규모,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전국계획은 특정지역계
획과 도계획의 기본이
며, 도계획은 시·군계획
의 기본
모든 건설계획에 우선
(군사관련계획 예외)
특정지역
계 획
〃 〃 특정
지역
- 산업입지의 선정과 구조
주요공공시설 배치 및 규모
문화, 후생, 관광자원 등의
보호, 시설배치 및 규모 등
전국계획에 부합토록 수립
도 계 획 〃 도지사 도 10년 전국계획에 부합토록 수립
시·군계획의 기본
시·군계획 〃 시장·군수 시군 10년 도계획에 부합토록 수립
수 도 권
정비계획
수도권
정비계
획법
건교부
장 관
수도
권
- 수도권정비 목표와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
권역 구분 및 권역별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
업 관리
계획집행 및 관리 등
수도권내에서 타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
수도권내 행정기관의 장
은 타 계획수립시 본 계
획에 부합토록 수립의무
광역개발
사업계획
지역균
형개발
법
시·도
지사
광역
개발
권역
-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
휴식공간 등의 토지이용
교통·용수·광역쓰레기 및 폐
기물처리시설 등 광역시설 배치
관광자원개발, 환경보전 등
인구 및 산업구조의 조정
개발촉진을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방법
타 법령에 의한 개발계
획을 우선적으로 반영
개발촉진
지구개발
계 획
〃 시·도
지사
개발
촉진
지구
- 생산기반조성 및 부대사업
주민생활환경개선시설 설치·
개량
교통·용수공급시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관광휴양지조성, 지역특화산
업 육성등 주민소득증대사업
실시계획승인시 22개 법
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지구인근의 관련 교통,
용수공급, 전기·통신, 풍
수해예방, 유류·가스, 토
취장 등은 본법 준용
복합단지
및 대학
단지
개발계획
〃 사 업
시행자
복합
단지,
대학
단지
- 토지이용현황 및 도로, 용수,
전기, 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주변지역 생활여건, 환경, 문
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계획 승인시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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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근거법 수립권자
대상
지역
계획
기간 주요내용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 주 도
종합개발
계 획
제주도
개발특
별법
제주도
지 사
제주
도
- 향토문화의 보존과 계승, 문화예
술 진흥, 문화재 보존 및 관리
토지, 기타자원의 보존 및 이용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대책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정비 확충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
타 법령에 의한 개발
계획에 우선(군사관
련계획 제외)
도시기본
계 획
도시계
획법
시장 도시
계획
구역
20년 도시기본구상
인구배분, 토지이용, 교통, 통신,
공공시설, 산업개발, 환경, 공원
녹지, 사회개발, 도시방재, 재정
계획 등
도시 (재정비 )계획의
지침
도시계획
(재정비)
〃 시장·
군수
〃 10년 도시기본계획과 동일 도시기본계획에 적합
토록 수립의무
광역계획 〃 관계지자
체협의
광역
계획
구역
- 도시별 기능분담
환경보전
광역시설 설치와 규모
도시계획의 부분계획
상세계획 〃 시장,군
수
상세
계획
구역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과 높이의 최
고·최저제한
건축물 배치·형태·색채와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조성 및 교통처리계획
도시계획의 부분계획
도시설계 건축법 국가,
지자체,
주공,
토공
도시
설계
지구
- 토지이용계획
자동차 및 보행자 교통처리계획
건축물 위치·규모·용도·형태
및 색채 등의 계획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설치
및 에너지공급계획
기존 건축물처리 및 대지 정리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계획결정의 효력부여
지역·지구는 별도의
도시계획결정 필요
재개발기본
계획(인구
백만이상)
도시재
개발법
시장 도시
계획
구역
- 재개발 기본방향
토지이용, 교통, 공공시설계획
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계획
재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름
정 주
생 활 권
개발계획
농어촌
발전특
별조치
법
시장,군
수
농어
촌정
주생
활권
- 농어촌 취락의 정비·개발
농어촌 도로의 정비·개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농공단지 등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도시계획수립지역은
그에 따름
생활환경
정비계획
농어촌
정비법
시장,
군수,
농진공
생활
환경
정비
구역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도시계획수립지역은
그에 따름
구역지정시 국토이용
계획(준도시) 변경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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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근거법 수립권자 대상지역
계획
기간 주요내용 다른 계획과의 관계
택지개발
계 획
택지개
발촉진
법
사 업
시행자
택지
개발
예정
지구
- 토지이용계획(주택건설용지 및 공
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포함)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집단에너지 공급, 교통계획 등
국토이용계획변경 (
도시지역) 의제
실시계획승인시 도
시계획결정등 인허가
의제
산업입지
공급계획
산업입
지및개
발에관
한법률
건교부
장 관
전국 5년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별, 입지별, 산업단지별 산업용
지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지정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공업배치기본계
획을 고려하여 수립
산업단지
개발계획
산업입
지및개
발에관
한법률
건교부
장 관
산업
단지
- 주요 유치업종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단지지정시 국토이
용계획 변경 의제
실시계획승인시 도
시계획결정등 인허
가 의제
공업배치
기본계획
공업배
치및공
장설립
에관한
법률
통산부
장 관,
건교부
장 관
전국 10년 업종별 공업입지 수요 및 연도별, 업
종별, 지역별 입지배분계획
용수, 에너지, 통신, 유통시설 등 기
반시설과 환경보전 등
국토건설종합계획 ,
국토이용계획, 수도
권정비계획과 조화롭
게 수립
유통단지
종합계획
유통단
지개발
촉진법
건교부
장 관
전국 5년 유통시설용지 수요 및 공급
유통단지의 지정·개발, 지역별, 규
모별 배치
기반시설 및 환경보전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수립
유통단지
개발계획
유통단
지개발
촉진법
건교부
장 관,
시·도
지사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주요유치시설 및 설치기준
유통단지지정시 국토
이용계획 변경의제
실시계획승인시 도시
계획결정등 인허가
의제
관광개발
기본계획
관광진
흥법
문화부
장 관
전국 10년 관광수요 및 공급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개발의
기본방향 등
관광권별
개발계획
도지사 관광
권역
5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정비
관광지 연계 등
오지지구
개발계획
오지개
발촉진
법
도지사 오지
개발
지구
-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
복지시설등 국토보전시설 확충, 정비
주택,상하수도등 주거환경 개선
다른 개발계획에 우선
(국토종합건설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군
사관련법률 제외)
도서개발
계 획
도서개
발촉진
법
도지사 지정
도서
- 주거환경 및 복지시설 개선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운송,교통,통신시설 개선
국토보전사업 등
오지지구개발계획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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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국토이용관리제도는 국토의 개발과 보전 방향을 공간에 투영시키는 틀
이다. 따라서 국토를 구성하는 각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과 보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토이용관리제
도는 토지이용계획과 공간계획,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별도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토지의 이용과 관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됨에도 불구하
고, 국토이용관리행정의 결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시대
에 걸 맞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의 집행체계
도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용도지역제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제각기 고유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법령을 만들어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국토이용관리제도의 문제점 가운데에서 권한의 지
방위임을 제외한 사항을 ①이원화된 국토이용관리체계, ②복잡다기하고
다원화된 국토이용관리제도, ③생활권의 광역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비체
계적으로 다원화된 공간계획체계로 나누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1) 이원화된 국토이용관리체계
현행 국토이용관리체계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개별법에 의해
이용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합리적, 효율적 이
용 관리가 곤란하다. 특히 공간계획을 실현하는 토지이용이 국토이용관
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보니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를 이용 관리하여야 하는 통합시와 광역시에 있는 비도시지역은 용도지
역지구의 사전 정비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표 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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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대비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지역 주거지역
준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개발지 개발 (대상)지역
준농림지역 개발가능지 개발예정지역
보존대상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 (대상)지역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러한 문제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국
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도시계획구역의 녹지
지역보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서의 행위규제가 더 완화되어 있다.
둘째, 비도시지역은 주로 농림부, 도시지역은 주로 건교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관련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셋째, 용도지역·지
구를 토지적성평가와 종합적, 장기적 토지이용계획 없이 현재의 토지이
용 상태에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가 복잡하
고, 변경하더라도 그때 그때의 토지수요에 부응하여 단편적이며 임기응
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의 계획적 합리적 이용 관리가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이다. 이 지역은 보전하되 필요시 개발이 가능한 곳이나, 계획
적인 토지이용관리 수단의 미비로 무질서하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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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계획적 토지이용을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한 개발은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비도시지
역을 질서 있게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복잡다기하고 다원화된 국토이용관리제도
국토이용관리의 최상위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수
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토지이용관리는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다. 해방 이후 토지이용관리를 위해 제정한 법률은
총 116개에 이르고 그중 95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 중 90여개 법
령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이 220여 가지에 이른다. 물
론 이 가운데에는 각종 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있다. 그렇지
만, 그러한 용도지역·지구·구역도 관련부처가 비슷한 사항을 제각기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다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한 필지의 토지에 여러 용도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되고, 법령간 상충현상
도 나타나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 광주군 광지원리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
권역·남한산성 도립공원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8개 지역·지구가 중
복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개 지역·지구가 상수원 수질보전
과 관련된 유사한 지역·지구이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에서 금지되는 음식·숙박업소 설치가 자연환경보전지역(지목상 대지)에
서는 허용되고 있다.
모든 경제·사회적 활동은 토지 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지이용관리제도가 이처럼 복잡다기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
제가 없어 토지이용을 둘러싼 중복협의, 부처간 이견 등으로 인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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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결국 국민경제활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생활권과 부합하지 못하고 비체계적으로 다원화된 공간계획
전국 인구의 87%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조만간 이 비율은 90%에 이
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국이 거대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울 등 일부 대도시는 이미 행정구역을 벗어나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있
다. 자동차 보유가 보편화되고, 대중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하
여 도시와 주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급속히 통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1994년부터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와 군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한 광역시와 통합시,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광역권 개발 등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토지이용을 결정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을 계획하는 공간계
획체제는 전국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 도계획, 시·군계획, 도시계획, 광
역계획, 농어촌계획, 특정계획 등으로 매우 다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생활권의 광역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계획제
도가 없어 국토의 계획적, 합리적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을 제외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종합개발계획과 농어
촌정주권개발계획 등 대부분의 계획이 집행력 있는 수단이 없어 도시의
광역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는
광역시, 통합시는 도시계획, 종합개발계획, 장기발전계획, 정주권개발계
획, 교통정비기본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내용이 비슷한 각종 법정 또는
비법정계획을 중복 수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논의한 도
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간 토지이용규제의 불균형으로 사실상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와 통합시는
도시계획구역과 비도시계획구역간, 일반시·군은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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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상호 단절된 상태에서 토지를 이용·
관리하고 있다.
3.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구축방향
1) 기본방향
국토이용관리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
수와 경제규모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건이 달라지겠지만,
우리 나라 인구는 2028년에 5,278만명을 최고로 점차 줄어드는 선진국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인구의 안정은 국토이용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등 앞으로 국민이 꼭 이용해야 할 국토면적을
예측할 수 있어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국토이용관리의 대원칙을 유지
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새 밀레니엄시대에는 시민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토에 대
한 공동체 의식 및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지
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계획권한의 재배분,
그리고 지구촌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
은 국토이용관리제도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
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통신 혁명에 의한 생활영역의 확대는 기존의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국토이용관리의 이분법적 인식을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통합적 인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측가능한 도시
용지와 농업용지 등 이용해야 할 국토필요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정비하는 한편으로, 보전해야 할 토지는 철저히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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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의 가치는 시장에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반면에, 보전자원의
가치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시장의 힘에 의존할 경우 과도한 개
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발
권의 국공유화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같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계획에 의한 국토이용관리(계획후 개발)체제 확립
(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체계 통합
국토를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전국토에 대
한 이용 및 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한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그리고 사업계획 성격의 종합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복잡다기하게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용도지역제와 공간계획제도로는 국토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국토의 질서 있는 이용 및 관리
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된 국토이용관리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개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종 지역지구를 필
지 단위에서 토지적성과 행위규제 내용을 검토하여 정비한다.
우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이용
관리 체제를 가칭 국토계획법 을 제정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
법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을 통합한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
역, 개발제한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을 하나의 용도지역지구로 재조정한다.
다음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종합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도종합개발계획, 시·군종합개발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이용계
획,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그밖의 개별법에 의해 수립하는 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다원화된 각종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시·군 또는 광
역생활권을 단위로 체계화하여 전국을 하나의 계획체계 하에서 국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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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관리한다. 그리고 도시계획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특별법에 규
정된 토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으로 정비하여 법체제를 계획
과 개발로 구분함으로써 계획후 개발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체계는 전국계획과 도시·농촌통합계
획의 2단계로 구성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는 지역은 광역계획을 별도의 계획으로 수립한다. 여기에서 도시·
농촌통합계획은 전략계획으로서 지자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전
국계획에 상응하는 계획기간을 단위로 수립하는 내부계획으로서 기본계
획과 개발계획으로 구성한다.1)
전국계획은 중앙정부가 10∼20년 단위로 수립하며, 토지이용, 도시개
발, 기반시설, 환경보전 등의 방향과 국가기간망 구축 등 국토계획의 방
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도시·농촌통합계획과 광역계획 수립의 지침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농촌통합계획의 기본계획은 개발 및 보전대상지역을 포함한 토
지이용계획, 공간구조, 정주체계, 교통·통신 등 공급처리시설, 환경보전
등의 기본방향과 각 부문별 목표, 전략, 정책 및 집행프로그램, 정책모니
터링 등을 정책서술형으로 제시한다. 기본계획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하
위계획으로 구속력 있는 개발계획과 지구(상세)계획을 둔다. 개발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 대해 현행 도시(재정비)계획
수준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건축용도, 건축밀도, 건축허용
범위, 풍치 및 자연보호, 근린생활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기반
시설 및 전기, 가스, 통신 등 공급처리시설 등의 배치 및 설치계획을 수
립한다. 지구(상세)계획은 도시내 특정지역의 정비 또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지구와 특정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수립한다.
한편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수립하는 광역계획은 중앙부서나 도
1) 이 국토이용관리체계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욱 유효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52년의 행정구역 개편시 행정구역체계를 3단계로 줄이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여
구역을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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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또는 관련 지자체 협동으로 전국계획에 상응하는 계획기간을 단위
로 수립하는 내부계획으로서 도시·농촌통합계획의 기본계획과 동일한
성격의 계획이다. 광역계획은 계획지역 안에 있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기본계획 수립에 영향을 끼치는 지침적 계획으로서 주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복수의 지자체(시도 및 시군)가 협동으
로 수립할 수 있는 지역협동계획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며, 광역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계획내용은 광
역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
(2) 행정구역 단위의 토지적성평가 및 통합토지이용계획 수립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으로 새로 실시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각 지자
체는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국토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 후 보전용지를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으로
개발대상지의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한다.
통합토지이용계획은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를 보전용지와 개발
가능지로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토지를 이용 또는 보전하여야 하기 때문
에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
여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적성평가(land suitability analysis)란 토지를 보전하여야 할 것인
지, 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토
지의 적성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이용하는 평가지표는 일반적
으로 지형, 지질, 식생, 오염정도, 역사 및 문화경관, 인구밀도, 토지이용
상태, 지역간 연관성 등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계량화하여 국토를 과학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적성평가를 근거로 통합토지이용계획에서 개
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서는 도시·농촌통합계획에 따라 개
발계획을 수립하고, 보전용지는 철저한 보전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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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해당지역의 지자체들(시·도 및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광역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광역토지이용
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계획내용은 광역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광역토지이용계획이 통합토지이용계획 및 전국적인 계획이나 정책과 일치하
는지 여부를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3) 계획허가제 실시
통합토지이용계획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계획간의 정합성을 유지하
고, 계획미수립 개발예정지에 대해 창의적이며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
하기 위해 계획허가제를 실시한다. 통합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의 질
서 있는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개발예정
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허용하여 계획수립 절차
를 축소하고 계획규제를 최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계획을 허가할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이는 영국의 계획허가제,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
강, 독일의 지구시설정비비, 프랑스의 정비지구부담금 등과 비슷한 유형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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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주요국의 지자체 계획
구 분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기본계획
명칭
General
Plan (Master
Plan)
Structure
Plan
Comprehen-
sive Plan
F-plan
(토지이용
계획)
SD
(도시구상
계획)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계획의
주요내용
(캘리포니아
주)토지이용,
교통,주택,자
연보호,오픈
스페이스,소
음,안전 등에
관한 목적, 목
표,원칙,방침,
기준 제시
※정책서술보
고서와 도면
(보고서중심)
인구,고용,
커뮤니티
시설,주택,
위락여가 ,
산업 ,자연
보호 경관,
공공시설 ,
쇼핑 ,교육
등
※정책서술
보고서(도면
은 참조용)
인구,고용,토
지이용,개발
허가, 신규
및 기존개발
또는 보존지
역 변경, 공
공편익시설,
경관 등
※정책서술
보고서(도면
은 참조용)
건축용지(F-
plan의 4개
용도지역 ,
B-plan의 10
개 용도지
구)구분,교
통시설 공
공시설용지
,녹지 ,자연
환경보호등
※ 도면 및
설명서
토지이용기
본방침,시가
화구역,재개
발대상지구,
교통체계,상
하수도 등
※보고서 및
개략구상도
미래상,토지
이용,시설정
비목표,산업
구조,자연환
경 등
※보고서 및
개략구상도
공간적
범위 행정구역 행정구역 행정구역 행정구역 시가지일원
도시계획구
역
입안 및
결정
입안 결정:
지자체 계획
위원회
입안:카운티
결정:카운티
의회
입안:지자체
결정:지자체
의회
입안:게마인
데
결정:게마인
데의회
입안 :꼬뮌 ,
꼬뮌연합
결정 :꼬뮌
위원회
입안:시정촌
결정:시정촌
계획의
실현수단
조닝, PUD,
택지분할허가
,공공시설계획
계획허가
제도
지역 규 제 ,
재산규제계획
B-plan,사업
인가
POS,획지분
할허가, ZAC
등개발사업
조닝 , 개발
허가 , 도시
개발사업
3) 토지이용제도의 정비
(1) 복잡다기한 지역지구제의 정비
15개 중앙부처가 제각기 지정하여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무질서하게 이
용하고 있는 200여 지역지구제를 토지적성에 맞게 정비한다. 우선적으로
는 개별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내용과 지정 목적이 비슷한 지역지구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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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즉 토지이용의 유도 및 관리, 특정용도 및 자원
의 보존, 시설보호, 토지개발, 시설건설, 특정활동의 유도·장려·보호 및
제한·억제 등으로 토지이용규제를 구분하고, 각 개별법에서 지역·지
구·구역별로 규제하고 있는 토지이용 내용을 토지이용 행위별로 관련
법령을 표준화하여 토지이용이 중복 또는 상충되는 지역·지구·구역을
정비한다.
개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종 지역·지구·구역은 토지적성자료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정비한다. 즉 토지이용의 유도 및
관리, 특정용도 및 자원의 보존, 시설보호, 토지개발 및 시설건설, 특정활
동의 유도·장려·보호 및 제한·억제 등으로 지역지구제를 구분하여 목
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구역은 통폐합하며, 계획으로 전환가능
한 지역·지구·구역은 계획에 포함시킨다.
목적이 같으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의 서로 다른 지역지구명 및
행위규제 내용을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
구제도를 토지이용 특성에 맞게 재조정한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
리법상의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재조정이다. 정
비방향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구역은 통폐합하며, 계획으
로 전환 가능한 지역·지구·구역은 계획에 포함시켜 토지의 질서 있는
이용과 관리를 도모한다.
(2) 다원화된 지역지구제의 체계화
토지이용 및 국토이용계획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
여 토지이용 및 관리의 위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지구 고유번호제
(Coding System)를 도입한다. 미국은 토지이용을 9개 대분류, 67개 중분
류, 772개 세세분류로 토지이용코드를 체계화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나름대로 코드화하여 국토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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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는 행위규제, 개발촉진 등 지역지구의 지정 목적을 반영하여
부여하며, 필지별로 표준화된 토지이용 법령과 연결함으로써 토지용도와
연계된 계획 및 정책수립을 도모한다. 토지이용의 코드화는 개별법에 의
해 지정하는 각종 지역지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토지의 질서 있
는 관리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필지별로 등재된
고유번호에 따라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와 토지이용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토지관리부서 또는 지자체는 일정기간(10년)마다 지역지구 지정
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지역지구를 정비하고, 신규로 지정하는
지역지구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3) 토지이용관리 주체의 기능 강화 및 권한의 지방 이양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한다. 토지의 이용과 관리는 국민경제는 물
론이고 사회·문화·국방·환경 등 모든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토지가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
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관련 행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관
리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이용관리 행정을 체계화한다. 즉 15개 중
앙부처에 분산 운용되고 있는 토지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 관리하여
국토를 계획적,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 주체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이용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행정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이용·관리 및
개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며, 국가는 보전·보호할 지역에 한해서
용도지역을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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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농림지역의 단기적 관리방안
(1) 준농림지역 성격의 재정립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준농림지역의 성격을 재정립하여 준농림지역의
토지를 입지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에 따라 토지의 자연적 조건에 부응하
도록 개발대상지역과 보전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발대상지역
은 자연환경보전이나 농업적 토지이용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적 토지이
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 특히 준농림지
역 안에 있는 우량농지는 보존하고, 개발가능지는 토지기능별로 관리함
으로써 공장이나 아파트의 개별입지로 인한 주변 토지의 황폐화와 무분
별한 개발을 방지한다.
(2) 개발지역의 규제 강화 및 계획적 이용 유도
준농림지역은 지역의 자연적 특성상 도시지역보다 저밀도 토지이용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용적률을 현행 100% 보다 더 낮추고 기반시설 공급
및 공공용지 확보와 연계하여 인센티브용적률제를 운용한다. 지역별 여
건과 특성에 적합한 개발규모 및 층고 규제를 위해 지자체별로 층고를
제한한다.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개별공장의 계획입지
조성을 유도하고, 입지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농촌지역과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을 제한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 개발에 한해 선별적으로 용도변경을 허
용한다. 즉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
림지역의 준도시지역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시적 개발이 바람
직한 준농림지역은 시장·군수가 미리 예정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역특성
에 따라 보전, 저밀도 또는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여 양질의 주택지와 복
합용도의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단위개발제도(Plan n ed
58
Unit Dev elop m ent)를 적용한다.
PUD방식은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미국에서 교외지
역이나 전원지역의 신주거지 개발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확보와 연계하여 인센티브용적률제를 운용하는 경
우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계획적 개발로 유도하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동시에 정비할 수 있다. PUD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은 지자체와
개발업자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시·농촌통
합계획을 통한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수립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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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주요국의 국토이용관리제도 개관 >
□ 영 국
영국은 1947년 도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의해 현재의 국토이용관리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법에 의한 도시·농촌
계획은 전국계획지침(National Planning Guidance)과 지역지침(Regional
Guid ance), 개발계획(Developm ent Plan), 기타 지침(Other Guid ance)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전국계획지침은 중앙정부가 정치인들의 목표를 고려해 그때그때 제정
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기술서이다.2) 지역지침은 지방정부가 지역수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정책지침이다.
개발계획은 구조계획(Structure Plan)과 지방계획(Local Plan)으로 구성된
다. 즉 도시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카운티 전역에 대해 계획을 수
립한다.3)
구조계획은 카운티(County)가 수립하는 광범위한 전략계획(15년 계획)
으로서 정책지침서이다. 주로 주택, 그린벨트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전
략적 교통 및 고속도로 정책, 관광·위락, 에너지 등에 관한 정책을 담고
있다. 그린벨트를 예로 들면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이 계획에서
정하지만 구체적인 경계선은 그리지 않는다.
지방계획은 기초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District)가 수립한다. 구조계획
이 제시한 정책과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및 토지이용정책
의 실천계획(10년 이내 계획)을 담는다. 특정개발계획은 물론이고 위치와
경계선까지도 명확히 제시한다. 다만 국립공원에 관한 계획은 국립공원
관리기관이 수립하며,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엄격히 적용한다. 공
2) 1988년 이후에 제정한 전국계획지침은 20여 개가 넘는다.
3) 1990년 도시및농촌계획법에 따라 53개 카운티와 369개 디스트릭트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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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및 민간의 개발·재개발·정비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
한 지역은 사업지구(action area)로 지정하여 개발한다.
주의회
(County
Councils)
국립공원청
(National Park
Authorities)
관련기관
자치구의회
(District
Councils)
런던대도시권
자치구의회 및
런던자치구역
국무장관
(잉글랜드:환경
부장관)
환경부는 지침 초안을 관련기관과 협의 국가계획지침
(계획정책지침)
주의회는 지역계획지침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권고토록 유도 지역계획지침
전략계획지침
구조계획
(Structure Plan) 통합개발계획
(Unitary
Development Plans)
1부:일반정책 및
제안
2부:세부방침 및
제안(10년)
(광물질계획·폐기
물처리계획 포함)
지방계획 (Local Plan)
광물질계획
(특정지역이나 환경보호)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광물질계획과 통합하여
수립 가능)
계획간소화지역(10년) 지정
(도시개발공사도 지정가능)
추 가 계 획 지 침
<그림 3- 3> 영국의 국토이용관리체계
제3장 질서있는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6 1
런던과 같은 대도시나 단일계층의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계획과 지방계
획을 합한 통합개발계획(Unitary Development Plan)을 세운다. 이 계획
은 런던대도시권과 기타 대도시권의 각 District 및 특별구가 수립하며, 2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는 비대도시권의 구조계획에 해당하는 계획
으로서 개발 및 토지이용의 일반적 정책을 제시한다. 제Ⅱ부는 지방계획
에 해당하며 수립방법도 지방계획과 같다.
도시농촌계획법은 국가에 대해 토지의 개발권을 부여하여 원칙적으로
계획허가 없이는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획허가는 주무장관의
개발명령(Developm ent Order), 계획허가, 간이계획에 의한 자동계획허가
(Simplified Planning Zone Schem e), 기업육성지구(Enterprise Zone) 지
정에 의한 자동계획허가로 이루어진다.
□ 스웨덴
스웨덴은 1970년대 초에 지방자치단체를 생활권 단위로 합병하였다.
그 이후 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상하수도 공급, 도로 건설 및 유지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건축물 통제 등을 책임지고 있다. 즉 지자체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스웨덴의 국토이용관리는 계획및건축법(Plan och Bygglagen 1987)에
따라 전국 284개 지자체가 수립하는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에 의
해 이루어진다. 이 법은 토지이용기준으로서 공간계획(physical
planning), 건축, 각종 개발, 도시환경설계 등의 수립기준과 집행절차의
일반적 지침을 제시한다. 종합계획은 하위계획으로 세부개발계획
(d etailed development plan)과 재산규제계획(prop erty regulation plan)
을 두고 있다.
종합계획은 토지이용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개발허가 등 계획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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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허가의 평가기준으로서 구속력은 없다. 주로 신규 개발지역과
기존 개발지역 또는 보전지역의 변경을 계획한다. 스웨덴의 지자체는 생
활권 단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종합계획은 영국 도시·농촌계획의 구조계획과 같은 성격이라 하겠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역계
획(regional plans)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계획은 30년 계획으로서 종합
계획과 성격이 같다. 토지이용, 개발 및 공공사업 대상지역 등에 대한 주
택건설, 교통 등 광역시설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종합계획, 세부개발계획,
지역규제에 관한 결정의 기준 또는 원칙을 제시하는 지침적 계획이다.
세부개발계획은 5∼15년 계획으로서 지자체, 사업자 등이 수립하며 법
적 구속력이 있다. 주로 도시지역, 교외주택 집중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수
립하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규모, 건축 및 개발허가 금지사
항, 환경 등 보전대상지역을 담고 있다. 세부개발계획의 집행을 위한 필
지분할방법, 공공편익시설 설치 등 제한된 지역 내에서 획지분할을 통제
하기 위한 재산규제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세부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은
종합계획의 목적과 자연자원법 등에서 정한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규제(area regulations)를 통해 건축허가를 시행한
다. 지역규제는 세부개발계획과 성격이 같고, 각종 개발과 시설설치, 교
통망 등을 위한 토지이용, 건축조건, 형질변경 등을 포함한다.
국토이용관리의 최상급기관인 중앙정부 주택 및 국토계획부의 주택·
건축위원회는 공익을 위해 필요시 지자체 종합계획과 지역규제의 수립
또는 계획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24개 주는 주행정청에서 계획 업
무를 담당하며, 지자체가 수립한 세부개발계획과 지역규제의 승인, 수정,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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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건축법/ 자연자원법 자연자원법
주 정부 지 자 체
지역계획
종 합 계 획
환경보전법 및
수면법에 의한 허가
세부개발계획
재산규제계획
계획및건축법에 의한 허가
<그림 3- 4> 스웨덴의 국토이용관리체계
□ 독 일
독일은 토지의 사회화를 천명한 바이마르헌법(1919) 이념에 입각하여
계획 없는 개발은 없다 는 대명제에 따라 국토를 이용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국토이용관리체계는 국토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연방국토정
비계획, 주의 공간정비프로그램인 주계획, 주의 일정지역 또는 여러 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계획과 지자체 건설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
초자치단체인 13,000여 게마인데(Gem einde)는 건설법전(Bau gesetzbuch,
1987)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해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을 수립한다.4)
건설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인 토지이용계획(Flächennuzungsplan, F-Plan으
로 일컫는 준비적 토지이용계획)과 개별적인 건축계획(Bebauungspläne,
B-Plan으로 불리는 지구상세계획)의 2 단계로 구성된다.
4) 독일은 지방행정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인접 시군구의 건설기
본계획과의 의무적인 상호조정, 상하위 계획주체의 참가 등을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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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F-Plan)은 지자체 전역을 대상으로 10∼15년 정도의 장기
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제를 내용으로 필요한 토지이용의 기
본적 틀을 제시한다. 주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고, 모든 건축계획
(B-Plan)은 토지이용계획(F-Plan)에 따라서 수립하므로 토지이용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건축계획이 토지이용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건축계획인 지구상세계획은 가구를 단위(5∼20㏊)로 토지이용을 상세
히 규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집행하며 토지소유자를 구속한다. 이 계획
은 건축행위, 구획정리사업, 도로정비, 주택개선 등 도시계획시책의 수립
근거로서 개발의 위치, 규모, 질과 지가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 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제한, 교통시설용지, 건축선 등을 모두 정한 것을
정규B플란,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간이B플란이라 부른다.
건설기본계획의 집행수단은 건축허가, 지구시설정비, 도시계획상 명령
등이 있다. 건축허가를 위해 독일은 건설기본계획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토를 개발허가구역(내부지역)과 개발억제구역(외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관
리한다. 내부지역은 이미 시가지를 연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지구(건축
물연담지구)와 정규B플란이 계획된 지구이고, 기타는 외부지역이다. 건축
물연담지구에서는 지구시설 정비가 보장되고 간이B플란에 저촉되지 않
는 건축, 정규B플란지구는 이 계획과 지구시설 정비 보장을 조건으로 건
축을 허용한다. 외부지역에서는 농림업용 건축물, 전기·가스·통신 등
공공공급시설, 혐오시설 등 특별시설물 등만 입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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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방 주 군·특별시 도시주·시군구(게마인데)
<국토정비법> <주계획법> 건설법전
연방국토정비
계획
주계획
지역계획
도시발
전계획
건설기본계획
도시일부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F- Plan)
지구상세계획 (B- Plan)
건축계획
<그림 3- 5> 독일의 공간계획제도 틀
□ 프랑스
프랑스는 36,700여 지자체(commune)가 토지기본법(토지이용방향에관
한법률: loi d' orientation foncière 1967)에 따라 기본계획 성격의 도시구
상계획(SD, Schém as Directeurs d'Aménagement et d'Urbanisme)과 지
자체연합헌장(CIDA), 하위계획 성격의 토지점용계획(POS, Plan
d'Occup ation des Sols)에 의해 국토를 이용 관리하고 있다.
도시구상계획은 도시 및 주변지역으로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시군
구 집단이 수립한다. 10∼30년 후의 토지이용 기본방침 및 토지이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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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시가화대상구역, 재개발·보전대상구역, 교통체계, 상하수도시설, 쓰
레기처리시설 등이 담겨 있다.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규모
가 작아 대도시는 광역도시권, 시군구는 연합구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5) 따라서 이 계획은 여러 기초단체가 포함되
는 도시권과 인접지역의 정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다. 한편 시군구
연합헌장은 농촌지역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수립하는 구상계획으로서 해
당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대한 중기 전망계획이다.
토지점용계획은 도시구상계획에 의거하여 기초자치단체가 토지이용,
건축에 관한 규칙 등 개별토지의 이용을 직접 규제하는 10∼15년 계획이
다. 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지만, 이 계획이 없으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6) 토지점용계획은 전국의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U)과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자연지역(N), 두 지역의 중복지정이 가능한
특별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지역은 다시 기능에 따라 주거, 상업·업무, 여가·관광 등으로,
자연지역은 도시화가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예정구역(NA), 일반자
연구역(NB), 규제자연구역(NC), 보전구역(ND)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일
반자연구역(NB)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구역, 규제자연구역(N C)은 우량
농지나 지표, 지하자원 보전을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구역, 보전구역
(ND)은 재해·위험 또는 경관보전 등을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특별지역은 도시지역내 건축이 불가능한 농경지보호지역, 공공시설이나
녹지 등 유보지역, 재건축지역 등이다. U구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NA구역은 장래의 개발지역을 나타낸다. 대부분이 농
경지인 NC구역과 보전지역인 ND에서는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NB지역
에서는 저밀도의 건축만 허가된다.
5) 연합구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다.
6) 1985년부터는 토지점용계획의 수립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1995년까지 인구
50,000명 이상의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16,000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모두 수립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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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너무 많은 반면에 기초단체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중간조직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1995년 지역정책
및개발에관한법률(Loi d' orientation pour l' am énagem ent et le
dévelopm ent du territoire)을 제정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전략적 지
침 위주의 공간계획제도인 국토정비계획을 도입하였다.
전 국 시군구 (집단) 시읍면
국토정비계획
지역정비기본계획
(수도권 등 일부지역)
도시계획전국규제
(RNU)
도시지역 : 기본계획(SD)
농촌지역 : 연합헌장(CIDA)
토지점용계획
(POS)
구역정비계획
(PAZ)
법정상한밀도
(PLD)
건축계획
<그림 3- 6> 프랑스의 공간계획제도 틀
□ 외국제도의 시사점
우리와 국토여건이 비슷한 유럽 선진국들은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여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종합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일본은 우리처
럼 종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비법정계획으
로 시정촌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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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체계는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수, 자치행정의 전통적 특성에 따
라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과 스웨덴은 지자체 중심의 2층 구조이고, 광역
계획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단위인 영
국의 카운티는 우리의 시군과 도의 중간 규모이며, 스웨덴은 규모는 다
르지만 우리의 통합시와 비슷하다. 프랑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토정비계획이 있어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단체의 규모가
적고 단체수가 많아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권 또는 지자체조합을 구성하여
수립한다. 그리고 독일은 전국계획, 주 및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
상세계획의 4층 구조이나, 계획수립절차에서 계획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립하는 계획은 우리처럼 모두 지침적 유도
적 성격의 상위계획과 실천계획 성격의 하위계획인 2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계획은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여 시 군 단위의 토지이용계획
및 경합사업의 조정, 도시개발의 구조적인 틀에 관한 정책목표와 전략,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정책기술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하위계획은 실
천계획으로서 구체적 개발계획은 대체로 법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며, 토
지소유자 등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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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주요국의 국토이용관리체계
단계 영 국 스웨덴 독 일 프랑스 일 본
국
토
계
획
계획 국가계획지침 국토계획지침 연방국토정비계획 국토정비계획 전국총합계획 국토이용계획
기능
공간이용과
개발의질서
부여
공간계획,
개발보전
기준
국토정비목표,
발전방향제시
국토정비의
목표, 전략,
수단제시
국토개발방향
제시
국토이용기본
구상
주체 국가
(환경부)
국가(주택및
국토계획부)
국가
(연방건설성)
국가
(국가계획청)
국가
(국토청) 좌동
지
역
계
획
계획
1)구조계획
2)통합개발계획
(UDP):구조
계획과 지방
계획의통합
지역계획 1)주(발전)계획
2)지역계획
1)레지옹계획
2)기본계획(SD,
CIDA)
1)6대지방개
발계획
2)대도시권
정비계획
3)도도부현종
합개발계획
1)도도부현계
획
2)토지이용기
본계획
기능
토지이용, 자
연보전, 공공
서비스 및 물
리적 환경개선
계획(지방계획
의기본틀)
토지이용개
발, 광역시
설과 주택공
급 등의 지
침제시
1)계획권역 및 중
심지개발축 등
설정
2)주계획구체화
1)레지옹발전
중기목표제시
2)토지이용, 교통,
공급처리시설
등
1)지방별 종
합개발계획
2)대도시권
정비
3)도도부현종
합개발계획
1)토지이용기
본구상과
전략
2)용도지역지
정
주체
카운티(중앙정
부-계획변경권),
특별구, 지자체
주행정청 1)주
2)광역행정청 및
관계시군
1)레지옹(국가와
협약체결)
2)꼼뮨집단
1)2)국가
3)도도부현
1)2)도도부현(
국가승인)
지
방
(도
시
농
촌)
계
획
계획
지방계획 1)종합계획
2)세부개발
계획
1)토지이용계획
2)지구상세계획
토지점용계획
(POS)
1)시정촌총합
계획
2)도시계획
시정촌계획
기능
구체적 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사업지구계
획:특정지구
사업계획
1)공공기관
구속 기본
계획
2)민간구속
적계획
1)공공기관 구속
예비적 토지이
용계획
2)민간구속 토지
이용계획
구속적 토지이
용계획
1)종합개발계
획(비법정)
2)구속적 토
지이용계획
토지이용기본
구상및전략
주체
지자체(복수디
스트릭트는 카
운티가작성)
지자체 1)2)게마인데 꼼뮨 1)시정촌
2)시정촌(도도
부현승인)
시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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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요 전망
1) 기본방향
제4차 국토계획기간 동안의 토지소요는 계획적 국토관리 차원에서 필
요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필요용지 개념과,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소요
를 포괄하는 생산용지 개념의 두 개념을 기초로 한 추계한다.
기존의 토지소요 추계는 일정 계획기간을 단위로 해당기간의 토지소요
만을 추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새로 증가하는 도시적 토지소요를 흡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계획에 의해 개발용지와 보존용지를 지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면서
보전용지 체계가 허물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제4차 국토계획기간의
토지소요는 계획기간만이 아니라 토지소요가 최대로 발생하는 시점의 토
지소요를 아울러 추계하여 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보전하기 위해
필요용지 개념을 도입한다.
생산용지 개념에 입각한 토지소요 추계는 토지소요를 종전의 도시용지
뿐만 아니라 농업용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무질서한 농지전
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용지 소요와 함께 국내의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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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농업생산력 강화에 필요한 농업용지 소
요를 전체적인 토지소요에 반영한다.
농지를 토지소요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연재해 빈발에 따른 식
량수급의 불안과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농지의 환경보
전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도시개발의
후보지로 간주하는 종래의 사고를 지양하고, 식량 생산과 자연생태계 보
전에 필요한 생산용지의 하나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차 국토이용계획에서 택지뿐만 아니라 국내
의 농업생산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지, 삼림지의 확보계획
등도 포함하고 있다.
<표 4- 1> 일본의 토지이용별 목표면적
(단위 : ㎢, %)
구 분 1992 2005
구 성 비
1992 2005
농 용 지
농 지
채초방목지
삼 림
원 야
수면,하천,수로
도 로
택 지
주 택 지
공업용지
기타택지
기 타
합 계
52,500
51,600
900
252,000
2,700
13,200
11,700
16,500
9,900
1,700
4,900
29,200
377,800
49,900
49,000
900
252,200
2,300
13,500
13,700
18,500
11,000
1,800
5,700
27,800
377,900
13.9
13.7
0.2
66.7
0.7
3.5
3.1
4.4
2.6
0.5
1.3
7.7
100.0
13.2
13.0
0.2
66.7
0.6
3.6
3.6
4.9
2.9
0.5
1.5
7.4
100.0
시 가 지 11,700 14,000 - -
자료 : 국토이용계획(전국계획), 제3차 일본 각의 결정, 199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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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용지 소요 전망
(1) 토지이용형태의 변화 전망
인구 및 가구의 증가와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진입 증대, 국제적인 교
류 증대, 저밀도 토지이용에 대한 선호 증가에 따라 토지소요는 2000년
대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과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부동산시장의 개방이 촉진되어 토지이용구조와 이용형
태는 선진국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주거밀도의 저밀화가 촉진되고 산지
및 수변 등을 이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주택과 전원연구단지,
그리고 녹지 위락공간 등에 대한 수요와 인구노령화에 따른 실버타운,
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용지소요도 늘어날 것이다.
도시화율 또한 완만히 상승하여 2020년에는 90.8%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되어 토지이용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높은 도시화율은 농
촌환경과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도시적 가치가 농촌에까지 확산되어 농촌지역도 도시적 생활
패턴을 보일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첨단 정보기술의 진전
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광통신망의 설치 및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도
입으로 교외화가 확산될 것이다.
(2) 도시용지 소요 추정
도시용지 소요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공공용지의 4개 용도
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용도별 추계방법은 우리 나라의 주거용지 변화추
세와 주택유형의 구성비, 주거용과 상업용의 구성비 변화, 산업입지 소
요, 공공용지 비율 등을 기초로 한다.
주거용지는 2028년까지의 인구수, 가구수, 주택보급률, 주택멸실률, 단
독주택 및 공동주택구성비 변화추이 등을 기초로 추계한다. 주택보급률
은 1997년 92%에서 2008년 100%, 2020년 106%, 2028년에는 선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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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10%로 계획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급비율은 50 : 50으로 설
정하여 단독주택 공급 비율을 늘리고, 공동주택의 밀도 또한 현재의 50% 수
준으로 낮추어 저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원단위는
1997년 1월 1일 기준시점의 개별공시지가자료를 기초로 평균면적을 산정
하며, 단독주택용지는 324㎡, 공동주택용지는 세대당 60㎡이다.
상업용지 면적의 소요는 주거용지 면적과 상업용지 면적비례를 기초로
추계한다. 상업용지는 대체로 주거용지 면적과 비례한다. 1997년도 개별
공시지가자료로 산출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면적 비율은 1 : 0.2이다. 이
를 주거용지 소요면적에 곱하여 상업용지를 추계한다.
공업용지 소요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힘들다. 산업구조가 첨단산업형태로 전이될 경우 기존의 중
화학공업단지와 같은 조방형 공장형태가 아닌 토지집약적이고 주거용과
인접해서 입지할 수 있는 형태의 공장용지 소요가 대두될 것이다. 이 연
구에서는 공업입지팀에서 추계한 공업용지소요 면적을 준용한다.
공공용지는 도시용지(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 면적에 대한 공공
용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 여기서는 학교용지, 도로, 철도, 수도, 구거,
공원, 체육용지의 7개 지목을 공공용지로 보았다. 1997년도 지적통계자료
와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자료로 산출한 도시용지와 공공용지 면적비는 1
: 1.09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4차 국토계획기간에 추가로 필요한 도시용지 면적
은 3,848㎢이며, 2028년까지는 5,024㎢로 추정된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가 2020년까지 1,378㎢, 상업용지 276㎢, 공업용지 1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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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 도시용지 소요추계
(단위 : ㎢)
1997∼99 2000∼2004 2005∼2010 2011∼2020 2021∼2028 2000∼2020 2000∼2028
주거용지 143 282 418 678 454 1378 1832
상업용지 29 56 84 136 91 276 367
공업용지 11 70 57 51 15 178 193
공공용지 201 449 615 952 616 2016 2632
계 384 857 1174 1817 1176 3848 5024
3) 농지소요 전망
(1) 여건변화 전망
높은 인구밀도와 불안한 세계식량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차
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식량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경영전
략의 하나이다. 식량자급률은 농지면적과 직결된다. 그러나 국민의 식생
활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요구조의 변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도시화
등은 적정면적의 농지보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농경지는 23,200㎢에서 19,200㎢로 연평균 0.6%씩 감소해
왔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적정 농지규모
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식품 소비패턴도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대신
채소 및 과일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농지이용에서 식량작물과 경합하는
작물인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류 등의 재배면적 비중이 증가할 것이
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97년의 연 102kg에서 2020년대에는 70∼75kg으
로 감소할 것이다. 소득 증가 및 쌀 소비 감소로 육류 소비는 계속 증가
하여 2020년대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8∼61kg에 이를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시설, 주거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휴양지 조성 등의 활발한 추진과 1996년 농지법에 따라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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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농지거래 및 소유로 인해 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휴경농지도 1985년 약 4천ha에서 1995년에는 약 7만ha(이 중 논면적이
52%)로 급격히 늘고 있어 농지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2) 추정방법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 다시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농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인구수의 최정점기(2028년)를
기준으로 소요를 추정한다. 추정방법은 권장영양열량에 의한 방법과 단
위면적당 농산물 생산량 및 양곡자급도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전통적인
추계방법을 이용한다. 전자는 국민의 식생활 다양화로 양곡과 함께 육류,
유제품, 과일 등에서 많은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선호되는
추정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양곡자급도는 1965년부터 1995년까지 연평균 3.8%씩 지속
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현재 30.4%이다. 영양열량자급도는 1970년의
85.0%에서 1995년의 60.8%로 매년 평균 1.33%씩 하락해 왔다. 반면에 열
량공급량은 1970년의 2,370kcal에서 1995년에는 2,980kcal로 매년 평균
0.9%씩 증가하고 있다.
권장열량자급도에 의한 농지소요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44개 품목,7) 8개 영양소,8) 13개 생산요소9)를 감안한 추정모형을 수립하
여 추정한다. 양곡자급도에 의한 농지소요는 2028년의 농지자원 보전 수
준을 기초로 5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산출한다.
시나리오 1은 최근 10년 동안의 농지감소 추세(연평균 -0.74 %, 1979/ 8
7) 옥수수, 콩, 팥, 녹두, 고구마, 감자, 무,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파, 양파, 마늘, 생
강, 고추, 오이, 토마토, 당근, 호박, 참외, 수박, 딸기, 참깨, 들깨, 땅콩, 사과, 배, 복숭
아, 포도, 귤, 감(단감),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 쌀, 보리, 밀, 바나나, 설
탕, 전지분유, 탈지분유.
8)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C.
9) 노동, 논, 밭, 비료, 농약, 농기계, 시설, 기타, 육우사료, 돈사료, 유우사료, 산란계 사료,
육계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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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5/ 97년)가 2028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이다. 시나리오 2는 농지를
철저히 보전하여 전망기간 동안 농지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다. 시나리오 3은 연평균 0.5%, 시나리오 4는 연평균 1%, 시나리오 5는
연간 2%씩 농지가 감소한다는 가정이다.
한편 양곡자급도에 의한 농지소요 추계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농작
물은 농지이용이 서로 경합되고 있는 식량작물과 채소, 과수 등 기타작
물간의 상호 영향 아래서 식량작물 식부면적, 생산량, 자급률이 결정되도
록 미곡, 두류(잡곡, 맥류 포함), 서류,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및 기타
작물의 6개 작물군으로 분류하여 추정한다. 또한 개방경제기조, 즉 농업
내부요인의 변화와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UR 농산물협정
이행계획을 반영하고, 그 밖의 외생변수는 각종 기존정보를 활용한다.
(3) 필요농지의 추정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으로 2028년의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키기 위
해 필요한 농지소요량은 22,000㎢(논 16,000㎢, 논이외 경지 6,000㎢)이다.
해외농산물 수입을 감안하여 영양량자급률 60%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추
계하면 17,000㎢(논 11,200㎢, 논 이외의 경지 5,800㎢)의 농지가 필요하
다. 그리고 영양량자급률의 제한을 없애고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한다면
8,500㎢(논 6,400㎢ 밭 2,100㎢)의 농지가 필요하며, 이 때의 영양량 자급
률은 34.4%로 떨어진다.
한편 양곡자급도를 기초로 농지소요를 추정하면, 시나리오별로 크게
다르다. 쌀자급률(100%)을 유지하고 기타 곡물의 자급률도 현재 수준으
로 유지하려면 2028년까지 19,240㎢의 농지가 필요하다. 과거 10년 동안
의 농지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시나리오1) 농지면적은 2020년
16,210㎢, 2028년 15,280㎢에 이르고, 식부면적은 17,100㎢∼17,800㎢이다.
농지면적이 연간 0.5%씩 감소할 경우 농지면적은 2020년 17,140㎢,
2028년 16,470㎢로 감소하고 식량자급률 또한 33.6∼39.2% 수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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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농지면적이 연간 2%씩 감소하는 경우 2020년대 농지면적은 12,09
0∼10,280㎢로 감소하여 쌀 자급률은 19.3∼25.8%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를 품목별로 보면 2028년의 쌀 재배면적은 6,100∼7,200㎢ 내외에 이르
며, 시장개방의 영향이 적은 채소, 과수의 경우 재배면적은 오히려 증가
하여 2020년대에 채소 재배면적은 4,100∼4,600㎢, 과수 재배면적은 2,20
0∼2,300㎢에 이를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현
수준의 식량자급도를 2028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19,000㎢ 이상의 농
지가 보전되어야 한다. WTO체제에 의한 최소수입물량을 감안하여 쌀자
급도를 90∼95%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7,000㎢ 이상의 농지
가 필요하다.
<표 4- 3> 추정방법별 농지 소요면적 비교
(단위 : ㎢)
구 분 열량자급도추정방법 양곡자급도추정방법
기 준 년 도 1995 1997
기 준 면 적 21,960 19,240
현 자급도 수준 유지시의
2028년도 농지면적 21,960 19,240
자유방임시의 농지면적 8,500 10,000
쌀 자급도 90∼95% 이상
유지시 필요 농지면적 17,000 17,100
4) 토지소요 전망
앞에서 추계한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소요를 합하여 생산용지 개념의
토지소요를 추계하면 <표 4-4>와 같다. 도시용지는 2020년까지 3,848㎢,
2028년까지는 5,024㎢가 추가로 소요된다. 농지는 식량자급도 수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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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질 수 있으나 2000년까지 쌀자급도를 90∼95% 이상 수준으로 유
지할 경우 약 17,000㎢가 필요하다. 그러나 식량자급도 유지와 연계하여
농지보전정책이 지속되지 않으면 2028년까지 자연적인 농지감소추세에
의해 8,500∼10,00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면적은 2020
년의 농지소요량 수준인 17,0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국토를 관리한다.
<표 4- 4> 생산용지 소요면적
(단위 : ㎢)
구 분 2000∼2020 2000∼2028
도 시 용 지 3,848 5,024
주 거 용 지 1,378 1,832
상 업 용 지 276 367
공 업 용 지 178 193
공 공 용 지 2,016 2,632
농 업 용 지1) 17,000 17,000
주 : 1) 도시용지는 추가소요 용지면적이며, 농지는 stock개념의 총 소요용지 개념으로서
농지의 비가역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농지소요가 가장 높아지는 2028년의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2. 도시용지의 안정적 확보
1) 개발가능지 분석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총 3,848㎢의 도시용지가 더 필
요하다.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가능지의 분석이 필요하다. 개발가
능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공적규제 사항 등의 토지속성정보를 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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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1997년 1월 1일 기준시점)를 기초로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는 기본전제를 바
탕으로 사권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중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개발지
나 그 토지가 위치해 있는 공간적 요소 등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개발가능지를 분석한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공적
규제 사항을 기초로 기존 규제제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거나 또는 수반
하더라도 최소한의 변화를 수반하는 기준과,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도시
적 토지이용형태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 3가지 시나리오로 분
석한다.
시나리오별 개발가능지는 전제조건에 따라 20,658㎢에서 21,260㎢이다.
이는 표고나 경사도 등을 분석할 수 없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임야만 개발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임야는
모두 개발할 수 없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산출한 개발가능지는 19,120
㎢∼19,6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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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5> 개발가능지 분석 시나리오
구분 기 본 가 정 개발가능지의 내용적 범위
시
나
리
오
1
·사권제한구역 내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
고 가정
·현재 도시적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는 기존의 용도로 계속 이용되어 추가적
인 개발이 없다고 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내 토지는 개
발 할 수 없다고 가정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와 보전림지는 개발
할 수 없다고 전제
·사권제한을 받지 않는 기개
발지와 미개발지
-기개발지내 나대지
-녹지지역(생산녹지, 자연녹
지, 용도 미정)
-비도시지역(준도시, 준농림
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림지 제외
시
나
리
오
2
·개발가능지는 녹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
·사권제한 구역내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
고 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내 녹지는
개발할 수 없다고 가정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와 보전림지는 개발
할 수 없다고 가정
·사권제한을 받지 않는 미개
발지
-녹지지역(생산녹지, 자연녹
지, 용도 미정)
-비도시지역(준도시, 준농림지
역)
-농업진흥지역, 보전림지 제외
시
나
리
오
3
·개발가능지는 녹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
·사권제한 구역내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
고 가정(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해제된다
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권제한 토지에서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내 녹지는
개발할 수 없다고 가정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와 보전림지는 개발
할 수 없다고 가정
·사권제한을 받지 않는 미개
발지
-녹지지역(생산녹지, 자연녹
지, 용도 미정)
-비도시지역(준도시, 준농림지
역)
-농업진흥구역과 보전림지 제외
-개발제한구역 포함
주 :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녹지지역 :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 보전녹지, 개발제한구역
·기개발지 :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개발지 :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 :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권제한토지 :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 도시계획
법상의 보전녹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원자력법에
의한 제한구역, 그외 기타 개별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보호구역, 접도구
역, 특별대책구역, 공원보호구역 등의 토지
·도시적용도 : 단일필지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복합용으로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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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 시나리오별 개발가능지
(단위 : ㎢)
구 분 나대지 농 지 임 야 기 타 합 계
시나리오1 432( 2.1) 8,851(41.6) 10,289(48.4)
(8,702)1 )
1,686(8.0)
21,260(100)
(19,673)2 )
시나리오2 128( 0.6) 8,765(42.4) 10,183(49.3)
(8,646)1 )
1,282( 7.6)
20,658(100)
(19,121)2 )
시나리오3 135( 0.6) 9,907(40.2) 12,891(52.3)
(8,840)1 )
1,729( 7.0)
24,663(100)
(20,612)2 )
주 : 1) 준도시, 준농림지역내의 임야면적
2) 준도시, 준농림지역내 임야만 포함시켰을 때의 개발가능지
2) 도시용지의 안정적 공급 전략
(1) 산지 및 기개발지내 나대지의 우선 공급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공급은 농지전용보다는 가급적 산지 및 구
릉지 개발과 기존의 도시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환
한다. 앞에서 분석한 개발가능지를 보면 농지를 제외한 나대지나 구릉
지 등으로 구성된 개발가능지가 11,893㎢이다. 이들 개발가능지를 골
고루 이용한다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서도 도시용지 소요면적을 충
족시킬 수 있다.
현재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같은 기개발지역 내에 있는 나대지 면적
은 407.8㎢이며, 주거지역에 294.2㎢, 상업지역에 31.4㎢, 공업지역에 82.2
㎢가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나대지로 주거용지 소요의 21.34%, 상업용
지 소요의 11.4%, 공업용지 소요의 46.2%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발용지 공급은 도시지역내 나대지와 저밀도지역의 재개발 즉 기개발지
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통해 토지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구릉지 개발을 통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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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성에 기초한 농지의 선택적 전용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총량적인 면에서는 향후 도시용지 수요를 공
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시용지는 입지성이 중요하다. 따라
서 도시용지의 상당부분은 도시화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 공급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농지보전과 상충되므로 지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
급전략을 수립한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한정된 국토와 농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1999)에서 분석한 지역성을 기초로 농지전용을 통한 도시용지 공급방안
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전국을 시·군 단위로 인구밀도, 인구증감률, 산
업별 인구구성비, 도청소재지 및 광역시로부터의 거리, 주거용 대지가격
비, 전·답 가격 상승률, 전업농비율, 농가인구증감율, 비농가율, 나대지
비율 등으로 지역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시·군은 도시성이 강한 지역, 도시성과 농
업성이 모두 강하여 용도간 경합이 발생하는 지역(도시화 압력이 많은
농촌지역), 순수농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지역, 도시성과 농업성이 모두
약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적 성격이 월등히 우세한 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서 농업의 우위성이 빈약하여 도시적 개발이 타당한 지역이
다. 수도권내의 중소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인근의 중소도시가 여기
에 해당된다. 농업성이 우세한 지역은 59개군 3개시이며, 여기에 포함된
시지역은 1990년대 후반에 시로 승격한 시와 시·군통합시이다. 농업성
이 강한 지역은 농업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농업개발과 농업진흥계
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성 분석을 기초로 도시성이 강한 지역내에 있는 농업진흥
지역 밖 농지를 도시용지 공급원으로 우선 활용한다. 그 다음으로는 도
시성이 비교적 강한 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공급하고, 가
능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도시용지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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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7> 도시성과 농업성의 지역구성
(단위 : 지역수, %)
구 분
도 시 성 농 업 성
지역수 지역구성 지역수 지역구성
1.0 이상 37(22.4) 37시 62(37.5) 3시, 59군
0∼1.0 18(10.9) 16시, 2군 33(20.0) 13시, 20군
- 1.0∼0 22(13.3) 13시, 9군 20(12.1) 14시, 6군
- 1.0이하 88(53.3) 13시, 75군 50(30.3) 49시, 1군
계 165(100) 79시, 86군 165(100) 79시,86군
도시성이 강한 지역과 비교적 강한 지역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내 농
지는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만을 전용할 경우 2,915㎢의 도시용
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는 2028년까지 필요한 도시용지의 75.8%를 충당
할 수 있다. 한편 도시성이 강한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논이라 하
더라도 도시화 압력이 높기 때문에 도시성이 강한 지역의 농지를 모두
도시용지로 전용할 때 2,322.4㎢의 농지를 도시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가능한 보전한다는 원칙
이 존중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성이 강한 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보전한다. 도시성이 강한 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보전은 단순한 농지보전 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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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지역유형별 공급가능한 농지 면적
(단위 : ㎢)
구 분 지역특성 농지구분
농지면적1) 답 면 적
면 적 면적누계 면 적 면적누계
농지보전
및 농업
육성지역
농업성이
강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4,502.2 4,502.2 3,721.5 3,721.5
농업진흥지역밖 4,893.1 9395.3 1,601.1 5,322.6
조건부
도시용지공
급가능지역
(조건부
농지전용
가능지역)
농업성이
비교적
강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2,529.9 11,925.2 2,075.2 7,397.8
농업진흥지역밖 2,603.3 14,528.5 959.8 8,357.6
농업성
도시성이
모두
약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847.3 15,375.8 661.6 9,019.2
농업진흥지역밖 1,271.2 16,647.0 498.0 9,517.2
도시성이
비교적
강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831.3 17,478.3 698.8 10,216.0
농업진흥지역밖 1,183.9 18,662.2 475.4 10,691.4
도시용지공
급가능지역
(농지전용
가능지역)
도시성이
강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591.4 19,253.6 533.9 11,225.3
농업진흥지역밖 1,731.1 20,984.7 927.4 12,152.7
주 : 1) 농지 : 전, 답, 과수원
2) 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자료이므로 국공유지면적과 비과세대상필지가
제외되어 있는 실제 농지면적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3.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체제 확립방안
도시용지 공급전략 수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입지적 측면에
서 개발수요지와 공급지의 불일치 현상이다. 수요지와 공급지의 불일치
현상은 지역 특성과 개발가능용량에 기초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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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토지의 질서 있는 이용과 보전으로 해소한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용지로 공급하되,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은 농지로 보전하고,
경작불리지역은 농업개발투자를 확대한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개발과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화 압력을 강하
게 받고 있는 지역인지 또는 순수 농촌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인지, 그리고
경작에 적합한 토지인지, 환경적으로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토지적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적성조사는 단순히
경사도나 토양 등의 물리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인근지역과의 영향관계, 입
지성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환경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토지특성조사이다.
토지적성조사를 통해 토지에 관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면 이
를 기초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계획은 토지적성과의 적합
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적성별로 토지이용과 보전이 가능해진다. 개발방
법에 있어서도 토지적성 결과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 주변의 산
지 구릉지는 생태계, 자연환경, 용수문제, 공공기반시설용량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산지의 경우 등고선을 살리는
개발기준과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개발기준을 작성한다.
농지 또한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많이 보전하기 위해서
는 토지적성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농지가 분포되어 있는 입지성, 즉
지역유형에 따라 농지를 차등적으로 보전한다. 도시성이 매우 강한 지역
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농지는 기본적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확립하
여 좀더 용이하게 농지를 보전한다. 대부분의 도시용지 수요는 도시성이
강한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87
제5장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1. 개발권 분리
1) 필요성과 의의
우리 사회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토지이용에
관한 주요 계획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국가간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
다. 토지소유자는 구역 해제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는 재정
부담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의 토지이용이 공익의 관점에서 사적 이익추구를 지나치
게 억제해 온데도 원인이 있지만, 규제에 필요한 절차적인 적법성 및 손
실보상의 미흡과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인정에도 원인이 있다.
21세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원화·분권화되고, 성숙된 시민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이는 시민과 국가간의 관계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관계 재정립을 의미하며, 계획에 의한 토지소유권 제한 및 국토공간 관
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 50여 년 동안 누적되
어온 절대적 토지소유권 개념의 재검토와 함께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
화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문제와 토지문제를 일찍 경험한 서구사회에서는 토지 및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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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래 전부터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이
를 관리하는 노력을 추진하여 왔다. 영국의 개발권 분리 및 국유화정책,
미국의 개발권 분리 및 시장유동성 부여(예: TDR), 프랑스의 건축권 분
리 및 공유화(예: 법정건축밀도상한제) 등이 그 예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건축부자유원칙에
바탕을 둔 이용 우선의 토지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토지관은 우리처
럼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규범과 1
8∼19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토지이용에 관한 한 공동체 이익우선
의 사고가 정착되어 온데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협소한
국토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국토가 광활한 미국식의 사권우선(私
權優先) 토지관과 건축자유원칙을 채택하여 소유중시의 토지관을 형성해
왔다. 이는 계획적 토지이용과 좁은 국토에 더불어 사는 공존의 공간으
로서 국토라는 관념 형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표 5- 1> 각국의 토지소유권 관념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토지소유권
개념
상대적
소유권 절대적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 절대적 소유권
토지소유와
이용과의 관계 이 용 우 선 소 유 우 선
건축자유
여부 건축부자유의 원칙 건축자유의 원칙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경우 우리 나라 토지정책의 아킬레
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제도 개선,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급증,
사회간접자본 확충비용의 천문학적 증가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보다 선진화된 계획환경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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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북한지역의 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발권 분리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토지소유
권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국 등 선진국의 개발권 분리
경험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한다.
2) 개발권의 개념과 개발권 분리
개발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개발권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는 영국의
도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은 지상 및 지하에
서의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의 개발행위 또는 어떤 건물이나 토지의 용
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개발을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계획법은 건축
물의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의 건축용에 기여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획하
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개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
라는 개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간접
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
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어 협의의 개발행위 개념에 가까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개발권(d evelopm ent right)은 토지의 이용상태
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용도지정 및
변경과 물리적인 개발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발권은 현재의 토지이
용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장래의 토지이용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
리라 하겠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이용의 영속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권리 못지 않게 이용상태에 대한 유지·변경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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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하다. 개발권은 토지이용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는 권리이다. 따
라서 이를 소유권에서 분리하여 관리할 경우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발권은 토지소유권의 개념적인 범위의 관점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귀
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독립된 권리로서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권력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개발권을
공동체가 소유하는 경향이 많았고, 근대국가 성립 이후에는 토지소유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권을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
다. 그러나 토지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토지재산권
에 대한 공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개발권을 새롭게 개념화하여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
우 여러 나라에서 이를 입법화하였다.
영국은 1947년 도시및농촌계획법에서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목표로
개발가치의 국유화 정책을 선언하였고, 국가는 계획허가제를 통해 보상
없이 개발권 국유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미국은 개발권 양도제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를 통해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
리하여 독립한 권리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를 공유화하지 않고 시장에
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다. TDR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개발권
의 배분이 가능하므로 개발의 밀도나 토지의 용도 등을 규제할 수 있으
며, 개발권 매입 등을 통해 개발의 시기 및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
리고 TDR은 개발손실의 보상, 녹지 및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1975년 토지개혁법에서 토지소유권의 일부인 건축권을 분리
하여 그 일부를 무상으로 공유화 했다. 토지소유자에게 허용하는 건축밀
도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때에는 국가로부터 건축권을
매입해야 한다. 독일은 아직 입법화하지는 않았지만, 토지소유권을 이용
소유권과 처분소유권으로 분리하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용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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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이 가지며, 처분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시키자는 것이 토지개혁
안의 핵심내용이다. 처분소유권은 양도·거래할 수 없는데 비해, 이용소
유권은 점유·이용·건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3) 개발권 분리와 개발이익 및 보상
계획에 의해 용도가 지정·변경되거나,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지가상
승(개발이익) 또는 지가하락(개발손실)이 발생한다. 땅값의 증가는 토지
소유자의 투자, 도시계획적 결정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
어진다. 이 중 토지소유자의 노력에 의한 증가 이외의 요인으로 발생한
증가를 개발이익이라 한다. 현실적으로 개발이익의 발생요인 가운데에서
개발권의 행사에 의한 증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예컨대, 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를 택지로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권 행사가 있을 때 지가가 상승한다.
개발권의 분리를 주장하거나 입법화한 나라는 모두 개발이익의 환수와
손실보상 차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개발을 허가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개발억제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는 국가가 개발권을 매입하여 개발손실을 보상할 수도 있다. 토지소유권
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이를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와 손실보상 문제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이는 토지소유권의 제약을 의미한다.
4)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 검토
우리 나라도 외국과 같이 완전한 토지소유권 분화는 아니지만, 농지대
리경작제, 대리건축제 등 극히 일부분에서 개발권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한 입법사례가 있다. 농지의 대리경작제는 1972년 농지의보전및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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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제도화한 것으로 유휴농지에 대하여 국가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일정기간 동안 대리경작자로 하여금 경작케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개발을 극도로 제한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현재 이용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
원 등도 수용유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토지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국가에 대한
매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현재 이용
권만 갖고 있을 뿐이며, 이용상태변경에 해당하는 개발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도 개발억제지
역을 대상으로 개발권을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하여 독립한 권리로 인정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
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가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
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
2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
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
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
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고 국토이용의 기본이
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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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토지공법은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제
약을 인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
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공법
이론상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토지소유권을 포괄적·일체적 지배권으로 규정하
고 있어 개발권의 분리가 민사법 법리상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은
토지소유권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 (제
211조)이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
212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의 소유권제한은 일반적으로 사법
상의 일반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원칙, 상린관계 등에 의
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의 분리가 곤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권의 분리는 토지소유권에 한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 토지법에 고유한 법적 문제이므로 개발억제 근거법에서 입법이 가
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참조 : 영국의 개발권 국유화정책과 교훈 >
□ 개발권 국유화정책의 추진과정
영국의 근대 도시계획 역사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의 역사라 할 수 있
으며, 이를 되돌아보는 것은 영국의 개발권 국유화 과정 이해의 출발점
이라 할 수 있다.
보건위생이라는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토지이용은 보상없이 공
적 규제가 가능하다 는 원칙이 19세기의 공중위생법, 주택법에서 이미
확립되었다. 이어 1909년 주택·도시계획등에관한법(Hou sing, Town
Planning, etc. Act 1909)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메니티(am enit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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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적인 토지이용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이 경우 계획규제에 의한 토지가치의 하락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라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된 이후,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의 증가 징수와
감가보상 문제는 영국의 근대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1909년 법은 대지주의 토지에 대한 권한을 차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
화를 기하기 위해 토지국유화 이념을 실현한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었으
며, 공공의 계획이나 개발에 의한 토지가격 상승분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공공주체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 법은 공공
사업의 실시에 의해 개발이익이 발생시 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개발이
익세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토록 하고 손해본 토지소유자에게 전부를 보
상토록 규정하였다.
심각한 경제불황이 전개됐던 시기에 개정된 1932년 도시및농촌계획법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32)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율을 75%
까지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주요 토지이용규제 수단은 계획
개요(planning schem e)에 의한 용도지역제(zoning), 즉 개발진행지구나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계획수요 수립 및 용도부여 방식이어서 개발이익
및 손실의 산정이 곤란하였고, 계획수립 자체가 보상의무를 발생하기 때
문에 당시 지방정부들은 계획수립에 소극적이었다. 결론적으로 1909년
법과 1932년 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 시스템은 토지증가에 대한 평가방
법의 합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어 2차 대전중인 1941년에 조직된 보상 및 개발이익에 관한 위원회
(The Uthwatt Committee on Comp ensation and Betterm ent)는 개발이익
의 공공환원에 관한 기본 틀을 The Uthwatt Rep ort (1942)에 담아 제시하
였다. 이 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토지자원배분)은 개별 토지의 가치와
관계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토지가 최적인가라는 선정기준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계획에 의해 토지가치의 손실이 발
생했을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하는가, 보상해야 한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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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또 계획에 의해 토지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어떻
게 징수해야 하는가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
해 동 위원회는 浮游價値(floating valu e)와 移轉價値(shifting valu e)라는
두 개념을 상정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상과 개발이익의 문제를 다루었다.
Uthw att Rep ort는 두 개념을 바탕으로 전 국토를 미개발지와 기 개발
지로 구분하여, 전자는 현존의 토지이용권만 남기고 개발권은 유상으로
국유화하고, 후자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정기적 과세에 의해 개발이익의
환원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1947년
법에서 완전히 수용되지는 못했으나, 전후 영국 토지정책에 막대한 영향
을 미쳤다.
이론적으로는 계획규제로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이익을 환수하여 손실
을 본 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논리적이나, 실제 개발이익(손실) 산정에 있
어서 개개의 토지가치 증감이 어느 정도 계획에 기인하고 어느 정도 다
른 요인에 기인한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문제 해결
을 위해 Uthwatt위원회는 토지소유권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하고 개발권 국유화를 권고하였다. 당시의 토지소유권제도는 그 자체가
사익과 공익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고 계획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토지국유화는 보상 및
개발이익 환수에 가장 이상적이나, 첨예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천문
학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며, 대규모 행정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단점
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자체의 국유화가 아닌, 미개발지의 개발권
국유화가 추진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Uthwatt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
여 1947년 도시및농촌계획법(The 1947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서 개발가치의 국유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지방정부의 재
량에 의존하는 새로운 계획 및 규제체계의 도입과 함께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목표로 전 국토의 「개발가치의 국유화」정책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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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주요내용은 도시와 농촌지역을 위한 계획제도 도입, 개발권의
국유화 및 계획허가제, 개발이익 환수와 손실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개발권의 국유화는 엄밀히 말해 개발가치의 국유화를 의미한
다. 개발가치는 시장가치에서 기존 용도에 의해 발생하는 가치(예: 지대,
임대료)를 제외한 가치를 의미한다.
개발가치 = 시장가치 - 현재이용가치
(development value) (market value) (existing use value)
이를 위해 노동당정부는 중앙토지위원회(Central Land Board)를 설립
하고, 국유화에 따른 보상기금으로 3억 파운드를 조성하여 1948년 7월 1
일부터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개발가치 국유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는 기존 용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므로 기존의
토지이용을 계속하는 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행위
를 할 경우, 지방정부에 계획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개발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중앙토지위원회에 지불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그 결과,
미개발토지는 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개발 토지는 개발권 상
실에 대한 보상조치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상
문제를 해결하였다.
□ 개발권 국유화정책의 평가
개발가치의 국유화 정책은 정치적으로 당시에 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노동당정부의 개혁 의지와 대규모 토지소유자의 존재로 인한 부동산부문
의 취약성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 정책은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토지가치
의 저하에 대해 손실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선언이며, 토지소유자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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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인정이 가능하고, 녹지보전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개발가치
의 국유화정책 시행 이후, 민간시장의 토지거래에서 이중가격 문제가 발
생하였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전의 시장가격에 비해 낮았
지만 현행 토지이용가치보다는 현저히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 그 결과
민간의 거래가격과 정부의 수용가격 사이에 이중적인 토지가격이 형성되
는 불합리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에 수용된 토지의 권리자는 그 보상액
으로 유사한 토지를 민간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어 개발업자는 현재의 토
지이용가치 외에 지주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한편으로, 중앙토지위원
회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비로소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1951년 정권을 잡은 보수당정권은 1953년 개발부담금제도를 폐지
했으나, 대신 개발가치 국유화 수단으로서 엄격한 개발규제장치가 이미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권 국유화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여전히 계획허가 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고 무
허가 개발을 단속하는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개발가치의 국유화에는 실패
했으나, 개발권의 국유화에는 보상 없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허가제는 전후 영국 도시계획의 양대 기둥의 하나인 개발
규제의 초석으로 1947년 법의 유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전후 영국
의 도시계획은 물론 전세계에 토지이용규제의 모델로 영향을 미쳤다. 이
와 같은 개발규제시스템의 정착으로 영국에서는 용도에 걸 맞는 지가
형성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계획규제가 지가를 주도함으로써 계획
의 자유 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개발권 국유화의 정책적 의미
영국의 개발권 국유화과정을 보면,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이라는 관념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개발권의 국유화
란 전 국토에서 기존용도 이외의 토지이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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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현상동결을 의미한다.
영국은 개발권 국유화를 위해 계획ㆍ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계획허가
제도입을 통해 개발권 국유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은 우
리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여 전 국
토에 대한 계획체제를 도입하여 선계획 후개발 체계 를 구축한 후, 규
제수단으로서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 도입하여 모든 개발은
계획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는 규제원칙을 정립하였다. 개발허가권한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함으로써,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보상할 필요
가 없으며 허가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용도지역제(zoning)를 포기하고 새롭게 채택한 영국의 토지이용규제시
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명
확한 규제기준 설정, 도시계획적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의 장(arena)
제공, 계획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 전
문적으로 훈련받은 계획가 집단의 발달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2. 세제 및 보상제도 개선
1) 토지세제 정비
(1) 토지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토지관련 세제는 국세로서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재평가세·상속
세·증여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인지세가 있으며, 지방세로서는 보통
세인 취득세·등록세·면허세·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공동
시설세 등이 있다. 부동산 세수입은 국세의 7.2%, 지방세 수입의 48.8%
를 차지하며, 지방세에서는 취득과세가 지방세 수입의 31.6%, 보유과세
가 17.2% 차지한다. 따라서 토지관련 과세 가운데에서 토지의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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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수 있는 세제는 취득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과세인 종합토
지세, 그리고 자본이득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
별부가세이다.
이와 같은 토지관련 과세는 취득과세의 부담이 높은 반면에 보유과세
는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크게 낮아 실효세율이 0.12%로서 미국 1.4 %,
영국 1.2%, 일본 0.2%에 비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토지가치의 증가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토지보유를 조장함으로써 토
지의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도과세는 비과세 및 감면에 관
한 예외규정이 많고, 실지거래가액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아 자본이득의
공정한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5- 2> 토지관련 주요 세제의 개요
분
류 세 목 과세대상
납 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체계
세 율
(일반례)
취
득
관
련
등록세 등기, 등록 등기·등록자
취득가액(신고가액과
개별공시지가×적용
비율 중 큰 금액)
차등비례세율 3%
(표준세율)
취득세 재산의 취득 취득자 등기 등록가액
(상동) 상 동
2%1 )
(표준세율)
상속세 상속으로취득재산 상속인
상속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 초과누진세율 10%∼45%
증여세 증여로 취득재산 수증인 증여재산가액 (상동) 상 동 상동
보
유
관
련
종합
토지세 토지의 소유 소유자
개별공시지가×적용
배율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
0.2%∼5%
(종합합산)
도시
계획세
토지·건축물
소유 소유자
재산세·종토세의
과표 단순비례세율
0.2%
(표준세율)
양
도
관
련
양 도
소득세 개인의 양도차익 소득자 양도소득금액 초과누진세율 30%∼50%
특별
부가세 법인의 양도차익 소득자 상 동 차등비례세율 20%
주: 1) 비업무용 부동산 및 사치성부동산은 15% (7.5배 중과)
(2) 토지세제의 정비방향
취득과세의 부담을 낮추고, 아울러 보유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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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을 위한 정책세제로 관련세제를 정비한다. 취득과세는 수수료 성
격의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폐합하고 세율을 인하한다. 시·도의 세수 감
소분은 시군구세인 종합토지세를 현실화하여 시도에 배분하는 과세배
분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해소한다.
종합토지세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유과세를 중과하여 토지정책
에 부응토록 정비한다. 1차적으로는 지역별·필지별 과표현실화율을 동
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2차적으로는 공시지가의 30%수준
인 과표현실화율을 점차 상향조정 100%로 올리되 조세부담 급증을 방지
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을 보충하는 수준에서 점진
적으로 재조정한다. 아울러 토지와 건물로 분리과세 함으로써 실제거래
가액과 부합하지 않는 과세표준액을 시가에 접근시켜 공평과세의 실현과
함께 조세의 부동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종합토지세와 건물
분 재산세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의 노출을 위한 양도가격등기제 를 도입하여
과표를 실거래가격에 접근시키고, 감면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한다. 가격
등기제의 실시로 수집한 거래자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
평가 대신에 실거래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면세 등 각종 감면·비과세 규정을 폐지
하고,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하는 체제를 시행한다.
2) 수용보상제도의 정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과 토지수용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일원화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
설기구로 강화하고, 국가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타 사업은 지방토
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록 하여 토지수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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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취득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적정보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기준
및 보상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보상수준과 보상방법을 현실화한다. 수
용을 통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보상기준시점을 현행 재결시점에서 사업
인정고시일로 앞당긴다. 보상액의 산정을 해당 시·군 및 주변 시·군의
평균 지가변동율을 적용함으로써 특정용지에 대해 더 많은 개발이익을
노린 용지매수협의의 지연과 보상비의 증가를 막는다.
장기사업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일괄하여 보상하도록 토지매수 예산
을 미리 배정하고, 영농보상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작물변경으로 인한
보상액의 증가를 방지한다. 이주민들이 종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보상을 강화하고, 보상방법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용지취득
및 보상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행·재정적 낭
비를 최소화한다.
<표 5- 3> 가격기준시점과 보상액 산정
가 격 기 준 시 점
↓ 지가변동율 ↓
해당시군 및
주변시군의 평균
지가변동율
↓
해당시군 및
주변시군의 평균
지가변동율
↓
199X. 1. 1 사업인정고시 협의 재결
3. 토지기본법 제정
1) 문제의 제기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인
식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토지정책이 토지의 생산성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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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국민생활수준의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정책의 틀은 국민의 토지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립하고,
국가와 국민이 다 같이 좁은 국토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의 토지에
관한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토지기본법을 제정한다.
2) 토지기본법의 의의와 성격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국민의 공통인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
로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토지기본법의 성격
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 선언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에 대한 이념법 또는 선언법이다. 토지기본법은 법률의 형
식을 취하지만 직접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구속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규
정을 두지 않으며, 관련법률에 대하여 지도적·우월적·유도적·지침적
역할을 하게 된다.
토지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는 객관
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래 행해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정
책을 전개하려고 할 때 기본원칙이나 기본시책을 명시하는 형식으로 행
해지는 경우이다. 원자력법, 소비자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종래의 국가제도나 시책 등을 변경·전환하려고 할 때
그것을 국민에게 선언하고 이해를 깊게 하며, 기본적인 시책이나 골격을
나타내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농업기본법,
교육법 등을 말한다. 셋째는 종래 행해지고 있던 일정분야의 시책에 대
하여 특히 정책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재정면에서 부각시키는 형식
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관광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이 해당된다. 마
지막으로는 특정시책에 대하여 행정청의 권한이나 소관사항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기 때문에 종합성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시책의 종합적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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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개를 확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이다. 토지기본법은 선언법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므로 형식은 두번째 유형을
따른다.
3) 타법과의 관계 및 기대효과
토지기본법과 다른 토지관련법률과의 상호관련, 즉 토지기본법의 법적
지위는 이 법이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이나 토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므로 다른 법률과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토지기본법은 다른 관련법의 내용에 대한 지침적 구속 및 이미 존재하
는 법령의 해석·적용면에서 구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법률의 규
정이 토지기본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효력유무가 문
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토지기본법의 내용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한다. 이 때문에 토지기본법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토지관련법
의 우위에 위치하고 토지에 관한 헌법적 존재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위상 때문에 토지기본법의 제정은 토지법제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연법 사상에 바탕을 두었던 근대적 재산권의 관념
이 바이마르헌법을 계기로 일대전환을 거쳐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반
하는 현대적 재산권으로 변모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공공복
리가 강조되는 관념으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토지기본법 제정은 종래 보다 발전된 토지정책의 전개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의 정립으로 국
민적 합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법이 의도하는 데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유·개발·이용 및 보전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며,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부
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
둘째로 장기적인 토지정책방향의 제시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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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토지소유의 편중에 대한 시정을 통해
소득과 자원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생활·생산활동의 공통기반으로서
토지가 보유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거래질서의 확립하며, 투기적 거래뿐
만 아니라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로 정의사회를 다져갈 수 있다.
셋째로 토지기본법을 주축으로 하는 토지관련법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토지기본법이 토지에 관한 다른 법률의 기본으로 기능하고, 다른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이에 부합을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때 토지관
련법의 형식적 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참조 : 일본의 토지기본법 >
□ 법 제정의 목적과 성격
일본의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지방공공
단체·사업자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한 시
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도모
하고 정상적인 수급관계와 적정한 지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정
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지기본법의 성격은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이나 시책의 전개방향을 정하
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개별법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
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이들 법률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 법은 많은 법률과 같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한다는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의 기본방향 등의 추상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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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규정하는 소위 선언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목적인 토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은 개별주체의 법률·제도의 활
용, 개선 등을 통해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 토지기본법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법률의 효력유무가 바
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가가 기본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기본법은 토지관련법
령상 토지에 관한 헌법적 존재라고도 보고 있다.
□ 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토지기본법은 3장 부칙 2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
은 토지에 관한 기본적 시책, 제3장은 토지정책심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이념은 ① 토지에 대한 공공복지의 우선, ② 적정한 이용 및 계획에
따른 이용, ③ 투기적 거래의 억제, ④ 가치의 증가에 수반되는 이익에
따른 적절한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공공복지의 우선은 토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며, 국민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
반이고, 그 이용이 다른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가치가 주로
인구 및 산업의 동향·토지이용의 동향·사회자본의 정비상황 기타 사회
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변동되는 등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복지를 우선토록 한다(제2조).
다음으로 적정한 이용 및 계획에 따른 이용은 토지는 소재지역의 자연
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반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되도록 하
며(제3조1항), 이를 위해 수립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용되도
록 한다(동조2항).
또한 토지는 투기적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제4조), 토지의
가치가 소재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증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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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가치증가에 수반하는 이익에 따
라 적절한 부담이 가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이 법은 또한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그리고 국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에 따라 토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작
성하고 실시할 책임을 지며, 사업자와 국민은 토지이용 및 거래시 토지
에 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토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관한 기본시책을 프로그램규정으로 명백
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토지시책은 기본적 시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종합적인 토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법은 정부가 토지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
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토지에 관한 기본시책은 ①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 ② 적정한 토지
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③ 토지거래의 규제 등에 관한 조치,
④ 사회자본정비에 관련하는 이익에 부응하는 적절한 부담, ⑤ 세제상의
조치, ⑥ 공적 토지평가의 적정화, ⑦ 조사의 실시 등, ⑧ 시책의 일치성
확보 및 행정조직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하고 합
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의 장래전망, 토지이용의
동향 기타 자연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제반 조건을 감안하여 필
요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토지이용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다(제11조1항).
다음으로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양호한 환경에 배려한 토지의 고
도이용, 토지이용의 적정한 전환 또는 양호한 환경형성 혹은 보전의 확
보 기타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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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적절하게 강구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에 관련하는 사업의 실
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1항).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이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지의 확대 추진 등 공
공용지의 확보에 노력하도록 한다(동조2항).
토지거래규제 등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상승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폐해를 제거하고, 적정한 지가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사회자본의 정비에 관련되는 이익에 따른 적절
한 부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자본의 정비에 관련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현저하게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지역의 특성 등
을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익에 따라 그 사회자본의
정비에 대한 적절한 부담을 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에
따라 토지에 관한 시책을 근거로 세부담의 공평한 확보를 도모하면서 토
지에 관해 적정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또한
국가는 적정한 지가형성 및 과세의 적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토지의 정
상적인 가격을 공시함과 동시에 공적 토지평가에 대하여 상호 균형과 적
정화가 도모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제16조).
토지에 관한 기본시책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토지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
소유 및 이용의 상황, 지가동향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1항).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토지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에 배려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토지소유 및 이용상황, 지
가동향 등의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조2항).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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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협력하고, 그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종합적 견지
에 입각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
다(동조2항). 그리고 정부는 토지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또한 국토청에 토지정책심의회를 두고(제19조1항), 국토조사법, 국토조
사촉진특별조치법 및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외에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고, 토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조사 심의한다(동조2항).
정부는 매년 국회에 지가, 토지이용, 토지거래 기타 토지에 관한 동향
및 정부가 토지에 관하여 강구한 기본적인 시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
야 한다(제10조1항). 정부는 매년 이 보고에 관련하는 토지에 관한 동향
을 고려하여 강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시책을 명백히 한 문서를 작성하
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2항). 그리고 정부는 강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시책을 명백히 한 문서를 작성하는데는 토지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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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실명제의 정착
1)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실명제는 탈법적인 거래관행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및 부동산가
격 폭등을 막기 위하여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
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에서는 명의신탁을 일
체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다. 다만 조세포
탈, 강제집행 및 법령상 제한의 회피목적이 아닌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
탁,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실명전환 실적은
총 70,946건이다. 이 중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가 65,651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가 325건,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 4,970건이다.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상당량의 실명전환이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되며 재정경제원이 추정한 매각처분 규모는 7만 여건에 달한다.
실명 전환된 부동산 중 내역 파악이 가능한 65,976건의 총면적은 431.416
천㎡(건당 평균 6,538㎡)이며, 총금액은 4조 4,416억원(건당 평균 6,732만
원)이다. 종류별로는 토지 54,300건(82.3%), 건물 11,676건(17.7%)으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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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용도별로는 전답(33.4 %), 임야(29.2%), 대지(15.8%)
순서이다.
부동산실명제는 차명거래 등 제도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부동
산실명제의 위반사례는 주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 등으로 노출된다. 따
라서 이해관계인간의 담합에 의한 은밀한 차명거래는 사실상 색출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제는 거래관행을 단기간에 전환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불
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업무용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문제도 지적되고 있
다. 장기미등기 여부의 기준이 되는 미등기기간(3년)이 지나치게 길어 부
동산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등기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사실
상 전소유자와 명의신탁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부동산투기 등의
탈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제도시행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등
기부가 낙후하여 부실등기가 잔존하는 등 등기부가 완벽히 정비되지 못
하고, 전산화작업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향
부동산실명제는 편법거래의 유인이 대폭 줄어들어 부동산거래의 정상
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가상승율이 크게 둔화
되었다.
부동산실명제가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키고, 부동산시장의 투
명성을 높이는 기반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장기미등기기간 축소 등 제도 개선을 통
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의 연
계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정보망과 통합·연계화를 도모하여 부동산시
장의 투명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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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 부동산실명제 실시 전후의 지가변동률
연 도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연평균
(92∼97)
지가변동률 12.8 -1.3 -7.4 -0.6 0.6 1.0 0.3 -1.2
GNP성장률 9.1 5.0 5.8 8.4 8.7 7.2 4.9 6.7
소비자물가상승률 9.2 4.4 5.7 5.5 4.7 4.5 6.4 5.2
우선, 현행 장기미등기 판정기간인 3년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장기
미등기 판정기간을 축소함으로써 부동산투기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제
거하고, 이해관계인간의 담합에 의한 부동산투기 등의 탈법행위를 사전
에 방지한다.
둘째, 일정가액 이상의 부동산구입시 자금출처조사를 제도화하여 명의
신탁 등의 차명거래를 근절한다. 이를 위해서 유보된 금융실명제를 우선
적으로 실시하며,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하
여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한다.
셋째, 부동산등기부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다른 정보망과 연
계하여 등기자료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등기부 등재내용의 정확성을 높
인다. 과세전산자료와 토지기록전산자료, 토지종합정보망 등 국가 전산망
과의 수평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정보 수집관리 및 활용체제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2. 토지등록제도의 정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토지등록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용도 및 면적 등을 공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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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와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로 이
원화되어 있고, 관리기관도 행정자치부와 사법부(법원행정처)로 나누어져
있다. 공부 등록방법도 지적공부는 실질적 심사, 즉 현지조사 및 측량 후
에 등록절차를 거치게 되고 직권에 의한 정리가 가능한 반면, 등기부는
등기신청내용에 대한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직권에 의한 정
리가 불가능하다.
토지등록체제의 이원화로 토지대장과 등기부 상호간의 내용이 서로 일
치하지 않고 등록업무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등록기관간
의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제도운영의 비효율도 발생되며, 토지이용계획
수립, 토지개발사업 시행, 토지세제 및 각종 토지정책수단의 효율적 집행
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개선방향
토지등록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하나
의 공부로 통합한다. 관리업무도 행정부 또는 사법부 중 하나의 기관에
서 관장한다.
우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통합 이전에 지적공부간의 통합과 등기부간
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한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통합하
고,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도 대축척화하여 일치시킨다.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통합하며, 토지등기부를 기본으로 서식을 통일하
고 건물은 지상물에 관한 사항란을 두어 등재한다.
다음으로 토지등록제도 관장기관을 일원화한다. 토지등록제도 관장기
관의 일원화는 공부관리의 능률성에 중점을 둔다면 행정자치부나 건설교
통부 등의 행정부, 권리공시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다면 사법부(법원행정
처)가 통합관장기관으로서 적합하다. 토지등록제도의 일원화 체제를 택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체로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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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제도 일원화의 주체는 행정체제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등 그 나라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 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
<표 6- 2> 외국의 토지등록제도
국가
구분 일본 대만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지적·등기
일원화 여부
일원화
(1966년 전환)
일원화
(1930년 전환) 일원화 일원화 이원화
관장
기구
중앙 법무성 내정부지정사 재정경제성
주택·도시
계획 및 환
경성
지적 :내무성
지방국
등기:연방법무
부
지방 법무성 지방법무국
성정부
지정처 지방세무국 지방지적청
지적 :내무성
지적측량국
등기:區법원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토지법 민법 민법, 지적법
토지등기부령,
측량 및 지적
법
토지등록
공부
지적부, 지적
도, 토지등기
부, 건물등기
부
토지등기부 ,
건물개량등기
부, 지적도
토 지 대 장 ,
건 물 대 장 ,
지적도, 도
첩 기 록 부 ,
색인부
부동산등록
부, 보조대
장, 지적도,
대축척지형
도
부동산지적부,
지적도, 수치
지적도
지적재조사
실시 여부 1951 1975 1930∼1950 - -
장기적으로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여 공부를
관리토록 하고 토지등록에 공신력을 인정한다. 등기부의 정확도를 제고
시킬 수 있도록 등기부 전산화를 촉진하고 전산화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
인다.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거래가격자료를 등기부에 등재하고, 이를 등
기부전산화 항목에 포함하여 과세전산망과 연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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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에 기재되고 있는 가격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
거래가격을 등기부에 등재하고, 이를 과세전산망과 연계하여 취득세·등
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및 종합토지세, 각종 부담금 부과 및 공공수용
보상의 기초로 삼아 신고된 실거래가격의 정확성 문제를 해소한다.
3. 지가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지가공시제도는 종래 다원화되어 있던 공적 지가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가와 관련된 혼란을 불식하고 신뢰성을 높이며, 평가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해 왔다. 지가공시제도는 꾸
준한 제도개선으로 전국적인 지가균형성·평가시점의 단일성·시가반영
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공시지가 평가의 합리성, 표준지의 분
포체계와 비준표 작성체계와의 괴리, 토지특성조사 오류로 인한 지가오
류, 지가담당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지가산정 공무원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도 부분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시지가의 고비용 저효율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다. 공시지가 조사관련 예산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에 350억원, 개별공시
지가 산정에 350억원으로 연간 700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실거래가격
과 맞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시지가와 보상가격 간의 괴리 등과
같은 문제도 지적된다.
공시지가 평가 조직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는 공공이 사용하는
지가를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행정조직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공시
지가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에게는 공시지가 평가도 사
적평가처럼 영리추구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공적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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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고 있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적평가업무와 공적평가업
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공공행정에 필요한 평가업무는 공적평가기관이 전
담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고, 전문적인 평가사는 사적평가 영역에
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과세평가를 지방정부별로 부동산세 평가관이
담당하며, 사적평가는 감정평가업협회(Appraisal Institu te)에서 자격제도
를 운영한다. 영국도 내국세청(Inland Revenu e)의 독립적인 집행부서인
평가청(VOA)에서 토지 및 건물평가를 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양도소
득세 및 상속을 위한 평가, 보상평가, 국공유재산의 매각 매수 평가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왕립감정인협회(RICS) 소속 Surveyor들은 영국내 부동
산중개, 평가, 개발, 관리, 측량, 경영상담 등의 전문분야에 특화 된 사적
평가의 전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서비스업이 비교적 일찍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적평가 부문과 사적평가 시장이 구분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
라는 지가공시법에 의거하여 사적평가가 공적평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공적평가 부문과 사적평가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평가시장
또한 공적평가 부문이 전체 평가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공적평가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이로 인해 사적평가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외국
에 비해 감정평가기법이나 기준 등이 낙후되어 있어 국내 감정평가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동산서비스업 자체 내에서도
감정평가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공시지가를 둘러싼 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공
시지가 조사 산정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공시지가를 도입할 당
시에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토지대장을 전산화한 토지기록전산화
자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공이 시장의 거래동향이나 실거래가격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부동산실명제를
위시한 시장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각종 정책수단들이 도입 시행되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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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실거래가격 포착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격을
중심으로 행정 및 제도 여건을 정비하여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공시지가
체계를 개선한다.
2) 개선방향
공시지가제도는 가치추계시스템에서 시장가격정보 중심의 가격산정시
스템으로 전환한다. 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가는 시장에서 거래된 객관적
인 정보로서의 가격이며, 이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추계된 가치와
는 구별된다. 그 동안 객관적인 가격정보와 주관적인 가치추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공시지가제도 운용에 있어 혼돈이 있었다. 앞으로
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지가를 조사·산정 하는 체계로 전
환한다.
(1) 공시지가 조사관련 조직의 개선
공시지가조사체계를 실거래가격조사 및 산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공
공의 행정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집
된 정보를 분석하여 거래가 되지 않은 필지들의 가격을 산정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공시지가 산정은 공공기관에서 전담(공적평가 전담기구)하거나
전문공무원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공적평가 전담기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
국의 공시지가 정보를 산정 관리하고, 보상 및 국공유지 평가 등의 공공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는 감정평가위원회나 평가청과 같은 공적기구에
서 과세 및 보상 등의 각종 공적평가업무를 전담한다. 공적평가 전담기
구의 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호주는 1996년 이전까
지, 뉴질랜드는 1997년 이전까지 정부 부처 내에 지가를 평가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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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서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의 지가를 산정해 왔다. 즉 정부부처인
Valu er-General' s Office가 공적지가 조사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
다. 그러나 호주는 1996년 국가경쟁정책의 일환으로 Valu er-General' s
Office를 Valu er-General' s Dep artm ent와 State Valu ation Office(SVO)로
분리하여, Valu er-General' s Dep artm ent는 지가조사를 감독하도록 하고,
SVO는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지가평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뉴질랜드는
정부부처인 Valu ation Department만이 공적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년 7월 이후 정부부처내의 평가조직을 분리하여 Valu er
General은 중앙정부에 존치시키고 Valu ation New Zealand는 공기업으
로 전환하여 민간 감정평가업자와 경쟁시키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예는 오랜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공적평가시스템을
유지해오면서, 공적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인프라를 갖추었고,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적평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체제와 기준 등이
정비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나라는 아직 정보인프라나 각종 기
준 등이 미비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민영화 이전 시스템
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편 감정평가 전담기관의 설립이 어려울 경우 감정평가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정 수(2-4인)의 전문평가인
력을 배치함으로써 관할 지역내의 모든 공적인 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평가를 담당하는 예는 미국
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서는 공적평가와 사적평가를 엄격히 구분하여 공적평가는 공무원
(assessor)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공무원이 공시지가평
가를 전담하게 되면 현재의 일회적인 영리성 업무를 비영리업무로 전환
할 수 있다. 이는 업무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인
자료분석과 자료축적을 통해 공적평가의 적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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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2) 공적정보 인프라 구축
행정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호
주, 뉴질랜드, 덴마크 등 중앙정부 주도의 공적지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공적평가 주체에게 거래계약서 사본이 의무적으로 제출되도록
되어 있다. 공적평가 주체는 수집된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대량평가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전국의 지가와 부동산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전술한 실거래가격 등기제 등을 통하여 실거래가격 파악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과세전산망 및 공적평가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평
가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구축한다.
4. 부동산정보 수집관리체제의 정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그 동안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실시하는
과정에서 토지정보의 취약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최근 사
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성이 높이 평가받으
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가가 행정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에는 지적전산화자료(토
지대장·임야대장), 종합토지세 전산화자료, 부동산등기부,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자료, 양도소득세 전산화자료, 건축물 관련정보(주택전산화자료·
건축물관리대장자료), 수치정보와 도형정보를 통합한 지리정보 등이 있
다. 이 외에 부동산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인별 정보를 수
록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화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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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관리기관의 다기화와 부동산정보 상
호간의 연계성 미흡을 들 수 있다. 현행 부동산정보 관리체계는 유기적
인 연계성 없이 여러 행정기관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어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자료의 오류로 정보가 부실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대장, 등기부, 개별공시지가전산자
료, 토지거래전산자료의 기재내용에는 지목, 면적, 소유자정보 등 상당부
분이 중복되며, 정보간의 불일치 및 부정확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와 민간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도 극히 미미한 상태
이다. 그 예로 기관간의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
역시 관련정보가 상시 교환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상호요청이 있는 때
에만 이루어지는 단절적 체계에 그치고 있어 정보의 통합성, 적시성, 정
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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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3> 각종 부동산정보의 현황
부동산정보 정보내용 및 전산화 현황 정보의 특성 및 한계
지적전산자료
(행정자치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변동 등
·84년 토지기록전산입력 완료, 90년 3월
토지관리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 91년 1
월부터 전국단위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전 국토에 대한 기본
정보 수록
·수록내용의 부분성
·수록내용의현실 불일치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건설교통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공적 계획, 지
형지세 및 입지성, 지가
·91년 1월부터 과세대상 필지(약2600만
필지)에 대한 정보 전산화
·현실에 근접하며, 정
보내용이 광범위함
·과세대상필지와 국공
유지의 일부만 조사되
어 대부분의 국공유지
가 누락됨
종합토지세
전산자료
(행정자치부)
·지목, 면적, 주민등록번호, 성명, 토지
형태 등
·89년 6월 전산화해 90년 6월부터 종합
토지세 부과자료로 활용
·소유자정보는 지적공
부보다 현실에 더 근
접함
·그러나 정보구성형태
가 종합토지세 부과에
맞게 되어 있어 일반
적인 활용이 어려움
국세전산자료
(국세청)
·지목, 면적, 취득일자, 건물신축년도,
등기원인,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표준
·81년 2월부터 전산화
·법원에서 송부된 등기
자료 중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부과대상 필
지만을 전산화하므로
수록대상 필지가 일부
에 한정됨
등기부전산
자료
(법원)
·94년 1월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계획
수립
·2003년 전산화 완료예정
·토지등기부의 형태가
장부식으로 난삽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전산화가 어려움
토지거래허가
자료
(건설교통부)
·지목, 거래원인, 건물용도, 거래가격,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거래일자
·94년 1월부터 전산화
·거래가격을 검인계약
서상의 거래가격으로
입력하고 있으나, 기
재내용이 부정확하여
정보가 부실함
주민등록전산
자료
(행정자치부)
·호주·세대주·세대원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본적, 주소, 전입일자, 혼인관
계, 혈액형, 병역관계 등
·87년부터 추진되어 91년 1월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자료가 세대
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가족전체에 대한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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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정보내용 및 전산화 현황 정보의 특성 및 한계
지리정보
전 산 화
·국가GIS사업으로 추진
·95년 5월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적도 : 98-2000, 지형도 : 98까지 완
료, 지하시설물도 : 97-2001년까지 전
산화 계획
·기초도면자료가 부정
확해 지리정보체계 구
축에 어려움이 있음
지가도면
전산화자료
·지적도면과 공시지가자료를 도면화한 것
·지적도면에 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 등을 표시
·9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필지경계 등의 정확도
가 떨어짐
건축물전산화
자료
·주택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건축
물관련정보전산화는 건설교통부와 행
정자치부에서 이원적으로 계획되고 있음
·행정자치부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
·건설교통부는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
승인, 건축물관리, 사용멸실 등의 건축
행정업무 전반을 전산화
·건축물 행정관리의 전
산화가 이루어지면 자
동적으로 건축물DB가
구축되므로 건축물대
장의 전산화는 불필요
<표 6- 4> 부동산정보 상호간의 연계현황
부동산정보 지적전산자료
등기부
전산자료
개별공시
지가전산
자료
토지거래
허가전산
자료
국세
전산자료
종합토지
세
전산자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지적
전산자료 - × ○ ○ × × ○
등기부
전산자료 × - × × × × ×
개별공시지
가전산자료 ○ × - ○ × × ○
토지거래허
가전산자료 ○ × ○ - × × ○
국세
전산자료 × × × × - ×
종합토지세
전산자료 × × × × × - ×
주민등록
전산자료 ○ × ○ ○ × × -
주 : ○는 연계되는 경우, ×는 연계되지 않는 경우임
122
정보의 활용도 미흡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행정기관별로 수집·관리
하고 있는 자료가 종합적인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행정업무
수행의 기초자료로서 일차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다. 지적전산화자료는
전 국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발급과
지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타 용도로의 활용도가 낮다.
종합토지세 및 국세(상속세·양도소득세) 전산화자료는 과세자료로 활
용되는 데 그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자료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 발급,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료의 광범위성에 비해서는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그리고 토지종합정보망도 간헐적으로 토지거래동
향 파악 및 부동산투기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끝으로 전산화 추진의 지연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등기부는 정부의
각종 공부 중에서 전산화가 가장 늦어, 토지관련정보망 확충에 큰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 등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서 나아가,
부동산소유와 거래사실, 거래가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확보
수단이다. 현재 등기부전산화는 200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
는 중이다. 현재 추진중인 전산화작업은 토지등기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등기부등본 신청 등의 민원을 전산발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
산화 대상에 부동산거래가격이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과세자료와 연계시
키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현재 전산화되고 있는 항목은 토지의 지
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 제한사항, 등기원인, 등기목적, 기
타 권리자의 주소 성명, 내용 등이다.
2) 개선방향
여러 행정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각종 부동산관련정보를 통합 관리
하여 정보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각각 다른 목적으로 관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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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각종 부동산관련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공부 상호간의 정보교환체제를 강화한다. 전산화되어 있는
정보간의 상호교환체제를 강화하여 부분적인 정보를 종합적인 정보로 발
전시킨다. 토지등록제도가 일원화되기 전까지는 지적자료와 등기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자료의 변경내용이 동시에
수정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등기자료와 과세전산자
료를 연결하여 등기신청시 제시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취득세·등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등기부와 과세대장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등기자료의 정확성 및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둘째, 부동산정보의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정보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한다.
이미 구축된 토지종합전산망에 국세전산자료(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
방세전산자료(종합토지세), 등기부전산자료를 연결하여 확대 구축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건축물전산망이 구축되면 토지
종합정보망과 연결하여 부동산종합정보망으로 확대 구축한다.
셋째, 부동산관련정보망과 공간정보를 담고 있는 지리정보망자료를 연
결하여 현재의 2차원적 토지정보체계에서 벗어나 지하공간에 대한 이용
현황(상하수도·전화·도시가스·지하도로 등)이나 지상상태(건축구조물
등)가 파악될 수 있는 3차원적인 토지정보체계로 확대·발전시키도록 한다.
넷째, 부동산정보 수집·관리기능을 통합한다. 지적업무, 등기업무, 공
시지가 조사업무, 지리정보관련업무 등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여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도모한다. 호주
는 1991년 구성된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ANZLI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간 공간정보의 생성·관리·저장·전송 등을 위한 정책·표준·
절차를 개발하여 국가 토지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국민복지 향상에 활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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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의 토지보유 확대 및 부동산금융 활성화
1) 공적토지비축과 부동산금융의 필요성
WTO가입과 MAI참여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대외국인 완전개방과 내외
국인 투자 자유화 환경조성은, 부동산경기가 예전처럼 과열되더라고 과
거와 같이 직접적인 규제위주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
라서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규제수단 대신 시장조절기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적극적인 토지시장 관리는 적정한 양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
요발생시 적기 공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공급확
대를 통하여 필요한 토지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관리해 나가되,
시장기능에 의한 토지수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적토지비축을 강화하여 시장조절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적 토지비축은 도시용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도시개
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efficiency)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이 적정량의 도시개발용지를 미리 싼
값에 확보하여 수요 발생시 개발 공급함으로써 토지수급 조절을 통한 부
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토지비축은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하여 부의 형평분배를 도모하고, 장기임대로 토지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토지를 건전한 생산수단으로 이용토록 유도하며, 서민
주거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equity)한다.
이러한 공적비축제도는 비축에 필요한 재원조달문제가 큰 관건이다.
현재까지는 토지비축과 재원조달의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큰 성과를 거두
기 어려웠다. 향후 부동산시장과 금융·자본시장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부동산-자본시장의 일반균
형은 부동산관련증권과 기존 금융자산의 수익률 및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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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an-variance)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하
여 개발 및 공적토지비축에 필요한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토지금융과 관련된 현행제도로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와 부동산증권화
제도가 있다. 현행의 부동산 투자신탁제도는 신탁업법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 신탁업법에 의하면 신탁겸영은행은 투자자로부터 신탁 받은 자
금을 부동산 매입·개발에 운용할 수 있도록되어 있어 부동산투자신탁이
가능하다.
한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증권화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가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 등의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가 ' 99년까지 취득한 자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
제, 99년까지 취득자산을 5년이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2) 개선방향
최근 들어 금융·자본시장의 완전개방, 다자간투자협정(MAI) 체결 및
외국자본에 대한 토지개발·분양업의 개방 등 토지부문과 금융부문의 여
건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토지시장을 둘러싼 국내 토지개
발·공급주체의 기능과 재원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며, 중장
기적으로는 국내 개발주체의 대외종속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공공토지 공급주체의 핵심적인 기능이 될 공적토지비축(public land
banking)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토지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토지금융을 활성화한다.
종전의 토지비축기능은 단순한 토지매입·매각형태로 이루어지고 수
요·공급에 따른 토지시장조절 및 토지금융부문과는 연계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공적토지 보유비중이 21.8%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낮
고 토지금융제도는 도입검토 단계에 있다. 종전의 토지금융제도 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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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부 특정인에
게 매각하고 토지매각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됨으로써 소수 매입
자에 의해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중장기적 채권자산이나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해 다수인의 소액 여유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선진
토지금융제도를 도입한다.
(1) 공공토지보유 확대방안
토지비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측면과 비축
토지의 이용, 비축규모, 취득관리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장기적 관점에서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비축한 토지의 이용이 도시계획 및 각종 토
지이용계획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비축규모가 시장조절이 가능할 수 있
는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비축 제도는 전반적인 토지정
책의 틀 및 각종 계획과의 연계 운영이 필요하고, 초기 매입비가 막대한
반면 수입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므로, 필요한 재원의 유연하고도 효율적
인 조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비축제도의 운용목표 설정 여하에 따라 재원조달과 관련 수단 및
제도의 정비, 파급효과 등이 크게 다르므로, 명확한 목표설정이 중요하
고, 적정 토지비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 정보를 항상 분
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선매협의권을 형성권적 선매권으로 전환하
여 선매제도를 강화한다. 토지선매제도는 도시계획사업 인가 후 용지를
원활히 취득하기 위한 사업선매와 사업인가 이전에 토지비축을 확대하는
계획선매로 구분된다. 계획선매는 토지소유자의 양도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용제도보다 간편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계획적인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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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부동산 매입시 건물이 있는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제한을 폐
지하고, 토지시장에서 적정한 토지의 수시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축목
적에 적합한 토지 매입을 촉진한다.
셋째, 토지비축이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제도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를 정비한다. 즉 토지비축기관과 해당 지자체
가 공동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를 개선한다.
넷째, 공공토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토지중앙은행기능의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공공토지관리위원회 는 공적 토지비축 및 관리정책의 수립·
집행·통제 기능을 하며 비축정책의 방향설정과 비축규모의 결정 등 중
요사항을 결정한다.
다섯째,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정보화하여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관
리를 도모한다. 토지비축기관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허용하여 전
략적 이용·관리를 도모한다.
여섯째, 부동산시장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토지시장 동향 및 토지정책의
방향에 따라 비축토지의 규모(공급량·매입량)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
하여 부동산시장 동향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가하는 체
계를 구축한다.
(2) 부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의 토지비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동산증권화 및 토지개발금융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토지시장 기능을 조절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적비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재원을 정부가 일시에 지원하는 것은 한
계가 있으므로, 토지채권, ABS 등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토지 비
축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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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시용지 등 개발수요 충족을 위한 토지비축은 주로 부동산투자
신탁제도(REITs)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투자신탁제도는 아
직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서는 제도개선 사항
이 아니라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중
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투자신탁제도의 도입은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 분리에 따
른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자금이 묶이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개발이 가능
하다. 특히 토지를 비축할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묶이게 되어 유동성 압
박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재고자산의 유동
화를 꾀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
서는 투자상품의 다양화로 Portfolio가 용이하다. 우리 나라 자본시장은
장기 투자대상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장기 자본시장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큰 장점은 소액자본가의 부동산투자를 촉진함으
로써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고르게 분배하여 토지富의 재분배
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도입되면 주택금융에 치
중되어 있던 부동산금융을 호텔, 레져, 도소매시설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도 활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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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posal for Planned Use of National Land
and Enhancement of the Public-concept of Land
- The Fourth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2000∼2020): Land Policy -
Heon-joo Park, M ieoak Chae and Soo-Wook Lee
Land p olicy in the Forth Comprehensive N ational Land Plan (2000∼
2020) has set four basic goals such as establishing orderly national
land u se and m anagem ent system, maintaining environm entally
favored land u se, establishing a land-supply base, and creating a
scientific management of the land m arket to stabilize the land prices.
First, "the principle of d evelopm ent under land u se plan system " is
prop osed for ord erly land u se and managem ent. Current land u se and
management system under the influ ence of tw o laws m ainly, such as
the N ational Land Use Management Act and the Urban Planning Act,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unified system . Each municip alities
establish their own land u se plan by "integrating land u se planning
system " with variou s laws and plannings such as master plan,
comprehensive local d evelopm ent plan, etc. Over 160 zones will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and Coding
system will be adopted to effectively m anage the land .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land m anagement body will be intensified .
134
Second, land u se should be environm entally-friendly and land
supply base should be created . 3,710㎢ of needed urban land will be
acquired until 2020. It is further classified into 1,320㎢ of resid ential
land, 270㎢ of commercial land, 180㎢ of indu strial land, 1,940㎢ for
public land . 17,000㎢ of agricultural land will be acquired for 90%
self-sufficiency in rice.
Third, enhancem ent of public concept of land u se and d evelopm ent
gains recapture should be compromised . In ord er to public benefit in
land u se, Basic Land Law should be formulated . Development right
should be sep arated from the land ownership . Development gains can
be collected by integrating the registration and purchase tax and
levying tax based on real m arket price by combining land and
building owning tax.
Finally, in ord er to m anage the land market scientifically,
transp arency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hould be gu aranteed . Land
registering system s should be improved in connection with real estate
transp arency system and financial transparency system .
Publicly-announced land prices should be based on real market prices
rather than appraised valu es. Efficient managem ent of real estate
inform ation system will be constructed by integrating existing variou s
computerized real estate inform ation . In order to manage the real
estate market effectively, scientific system, which m arket inform ation
will be regularly collected and analyzed, will be constructed . Sound
environment for real estate investm ent will be created by prom oting
the Real Estate Investm ent Tru sts.
